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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남북한간에 이를 활용한 교

류협력관계의 발전은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질적, 양적 진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양을 통한 협력은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우발적인 충돌이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점, 어느 단

계를 넘어선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거액의 인프라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약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주민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대대적인 인프라의 재구축 없이 기존의 

시설과 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 한꺼번에 

대량의 물류가 가능하다는 점, 남북한뿐만 아니라 제3국과의 삼각교

역도 가능하다는 점, 항만배후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 등 여

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남북한관계가 일시적으

로 경색국면을 맞고 있지만, 남북한관계에서 해양협력은 앞으로 매우 

커다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분야이다.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

영을 위한 선언문 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을 위해 해양협력문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해양협력문제는 남북한

간의 평화공존과 화해협력의 진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해양관련법제에 관한 연구는 해상물류협력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증진,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항만배후도시의 

경제특구 개발에 관한 협력, 해상경계선 및 해사와 관련한 남북한 분

쟁 방지,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남북한 공조체제 구축, 나아가 해상물

류협력을 통한 동북아물류Hub로의 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

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해양관련법제는 해운법 , 해사감독법 , 해상짐수송법 과 

같은 해상물류관련법, 항만법 , 갑문법 , 배길표식법 , 수로법 , 자



유무역항규정 과 같은 해양시설관리법, 그리고 바다오염방지법 , 환경

보호법 과 같은 해양환경보호 관련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해양관련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해상물

류 관리법제와 해양환경보호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경제특구를 

비롯한 남북한 교류협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한반

도 주변 해양환경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통일을 대비한 해상물류

인프라의 정비 및 해상물류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방안을 제

시하고자 한다.

※ 키워드 : 해운, 항만, 해상물류, 경제협력, 경제특구, 해양환경



Abstract

As the Korean Peninsula is surrounded with sea in three sides, the 

development of exchange and cooperation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utilizing this, can affect greatly the qualitative and quantitative 

advance of entire cooperation. The cooperation through maritime has 

some restraint factor that without certain confidence, there may occur 

unexpected conflict and plenty of infrastructure investment is needed for 

the further cooperation beyond any level. In the other side, it has some 

advantages that it can avoid direct contact between both people, present 

facilities and human resources can make certain level's cooperation 

without big restructure of infrastructure, large amount of logistics can be 

performed at one time, it can make trilateral trade with third countries 

besides both parties, and can make linkage with backyards of port. Even 

though inter-Korean relationship is facing temporary cooling time recently, 

maritime cooperation is a potential field with big possibility in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The peace declaration signed in the inter-Korean Summit in Oct. 4, 

2007, contains very important agreements regarding to the maritime 

cooperation for the development of inter-Korean cooperation. The 

maritime cooperation is a very important factor for the peaceful existence 

and the development of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In this meaning, the study on the maritime law system of North Korea 

is a very essential issue for the improvement of inter-Korean cooperation 

through maritime logistics, co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port 

backyard city as a special economic zone like Kaesong industrial complex, 



prevention of inter-Korean conflict in a maritime border and regarding to 

the maritime affairs, structuring of inter-Korean cooperation system 

regarding to the maritime environment protection, and furthermore, 

leaping to the northeast Asia logistics hub through maritime cooperation.

This study presents some legal improvements for the maritime 

cooperation between two Koreas through reviewing the maritime law 

system of North Korea and some inter-Korean agreements.

※ Key words : maritime logistics, port, economic cooperation, economic 
special zone, maritim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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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한반도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어 남북한간에 이를 활용한 교

류협력관계의 발전은 전반적인 교류협력의 질적, 양적 진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해양을 통한 협력은 어느 정도의 신뢰관계가 

구축되지 않으면 우발적인 충돌이 언제라도 가능하다는 점, 어느 단

계를 넘어선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거액의 인프라 투자가 수반되어야 

한다는 점 등이 제약요소로 자리잡고 있다. 반면, 주민간의 직접적인 

접촉을 회피할 수 있다는 점, 대대적인 인프라의 재구축 없이 기존의 

시설과 인력만으로도 어느 정도의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 한꺼번에 

대량의 물류가 가능하다는 점, 남북한뿐만 아니라 제3국과의 삼각교

역도 가능하다는 점, 항만배후지역과의 연계가 가능하다는 점 등 여

러 가지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남북한관계가 일시적으

로 경색국면을 맞고 있지만, 남북한관계에서 해양협력은 앞으로 매우 

커다란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분야이다.

2007년 10월 4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발표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문 에서도 남북교류협력의 진전을 위해 해양협력문

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합의사항을 담고 있다. 즉, 남과 북은 서

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

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

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개최하기로 하였고, 또한,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

진해 나가기로 한 것이다. 이처럼 해양협력문제는 남북한간의 평화공

존과 화해협력의 진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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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점에서 북한의 해양관련법제에 관한 연구는 해상물류협력을 

통한 남북한 교류협력의 증진, 개성공업지구와 같은 항만배후도시의 

경제특구 개발에 관한 협력, 해상경계선 및 해사와 관련한 남북한 분

쟁 방지,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남북한 공조체제 구축, 나아가 해상물

류협력을 통한 동북아물류Hub로의 도약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

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해양관련법제는 해운법 , 해사감독법 , 해상짐수송법 과 

같은 해상물류관련법, 항만법 , 갑문법 , 배길표식법 , 수로법 , 자

유무역항규정 과 같은 해양시설관리법, 그리고 바다오염방지법 , 환

경보호법 과 같은 해양환경보호 관련법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해양관련법제에 관한 연구를 통해 북한의 해상물

류 관리법제와 해양환경보호의 현황과 실태를 분석하여 경제특구를 

비롯한 남북한 교류협력에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한반

도 주변 해양환경보호의 실효성을 확보하며, 통일을 대비한 해상물류

인프라의 정비 및 해상물류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법제정비방안을 제

시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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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북한의 해양관련 법제 현황
북한의 해양관련 법제는 해운법 , 해사감독법 , 해상짐수송법 과 

같은 해상물류관련법, 항만법 , 갑문법 , 배길표식법 , 수로법 , 자

유무역항규정 과 같은 해양시설관리법, 바다오염방지법 , 환경보호

법 과 같은 해양환경보호관련법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표 1> 북한의 해양관련 법제

분 야 법 령 제․개정 사항

해상물류

관련법

해운법

- 1980. 8. 10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6호로 채택

- 1998. 11. 26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2호로 수정보충

- 2004. 9. 2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685호로 수정보충

해사감독법

- 1997. 9. 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7호로 채택

- 1999. 1. 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2호로 수정보충

- 2004. 6. 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해상짐수송법 - 2006. 1. 1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2호로 채택

해양시설

관리법

항만법
- 1986. 9. 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1호로 채택

- 1999. 3. 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

갑문법 - 2001. 3. 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0호로 채택

배길표식법 - 2004. 3.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호로 채택

수로법 - 2004. 3. 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4호로 채택

자유무역항규정 - 1994. 4. 28 정무원 결정 제20호로 채택

해양환경

보호관련법

바다오염방지법
- 1997. 10. 2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9호로 채택

- 1999. 1. 1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0호로 수정

환경보호법

- 1986. 4. 9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

- 1999. 3. 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8호로 수정보충

- 2000. 7. 2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

- 2005. 4. 1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083호로 수정보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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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해운법 , 해사감독법 , 해상짐수송법 과 같은 해상물류관

련법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는 경제특구 개발과 남북한 교류협력의 증

진을 위한 해상물류 협력방안 등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그리고 항만

법 , 갑문법 , 배길표식법 , 수로법 , 자유무역항규정 과 같은 해양

시설관리법에 대한 연구와 남북한 비교분석을 함으로써 북한의 해상물

류인프라를 점검하고 남북한 교류협력과 통일을 대비한 관련시설 관리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바다오염방지법 , 환경보호법 과 

같은 해양환경보호관련법제에 대한 연구와 남북한 법제비교를 통해서

는 해양환경보호 공조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을 검토할 것이다.

제 1절 북한의 해상물류관련 법제

북한의 해상물류관련 제도에 관한 법령으로는 해운법 과 해사감

독법 , 그리고 최근에 제정된 해상짐수송법 이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해운법 은 선박의 관리와 운영 등 해상물류에 관한 

실무적이고 전반적인 관리 및 취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해

사감독법 은 선박 설계의 심의, 선박의 등록과 검사, 선원의 등록과 

자격심사, 해난사고의 처리 등 해사에 관한 행정적 관리감독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두 법률의 규율내용이 엄격하게 구분되지는 않는다. 

해상짐수송법 은 해운법이 해상수송뿐 아니라 해사관계에 관한 많은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해상짐수송문제를 구체적

으로 규정할 수 없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새롭게 제정되었다.1) 북한의 

해상물류관련 법체계는 우리 법률이 해운법 을 기본으로 하여 선박법 , 

선박안전법 , 선박등기법 , 국제선박등록법 , 선원법 , 선박직원

1) 림영찬, “해상짐수송에 관한 공화국법의 개선완성”, 󰡔사회과학원 학보󰡕 제54호, 사
회과학출판사, 2007 제1호, 17면 참조. 해상짐수송법 은 아직 그 전문이 알려져 있
지 않지만, 관련 논문을 통해서 그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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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 해상교통안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으

로 대상과 업무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리입법되어 있는 것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2)

1. 해운법

북한 해운법은 1980년 8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6

호로 채택되었고, 1998년 및 200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정 보충되었

으며, 총 10장 111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1) 해운법의 기본

북한 해운법의 사명은 “배관리운영과 취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

히 세워 해상운수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고 되어 있다. 이는 우

리 해운법 에서 “해상운송의 질서를 유지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지도록 하며, 해운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 화물의 원활한 운송을 

도모함으로써 이용자의 편의를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발전과 공공복

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 해운의 질서 확보

와 발전을 도모함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우리 해운법 이 

공정한 경쟁 및 이용자의 편의를 강조하는 등 사적 자치와 시장경제

적 영역을 존중하고 있음에 비해 북한은 지도통제와 권위주의적 성격

에 치중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북한 해운법은 해상운수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일곱 가지의 원칙

을 제시하고 있다.3)

첫째, 해상운수발전원칙으로서, 해상운수는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

만히 보장하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며, 국가는 자립적민족경제의 

2) 남한에서는 또한 상법 제4편제2장제4절 해상보험과 제5편 해상부분에서도 해상
물류와 관련한 많은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3) 해운법 제2조 제8조 참조.



제 2장 북한의 해양관련 법제 현황

10

토대에 의거하여 배를 많이 무어내고4) 항을 현대화하도록 한다는 원

칙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배관리운영원칙으로서, 배의 관리운영은 해운사업의 중요내용

이므로 국가는 배관리운영을 정규화, 규범화하며 배관리운영기관의 

경영활동에서 독자성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셋째, 배의 안전한 항해보장원칙으로서,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

는 것은 해상수송을 늘이기 위한 기본방도이며, 국가는 항해지휘체계

를 바로세우며 기술관리를 잘하고 선원대열을 튼튼히 꾸려 배의 안전

한 항해를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해상수송원칙으로서, 해상수송을 짜고 드는 것은 배의 이용률

을 높이기 위한 기본공간이므로 국가는 수송조직을 개선하고 계획 및 

계약규율을 엄격히 지켜 늘어나는 해상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배의 취급원칙으로서, 국가는 배취급기관들의 역할을 강화

하여 배취급에서 봉사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여섯째, 해난사고방지원칙으로서, 국가는 해난사고를 미리 막으며 

해상수송과정에 입은 피해와 손해에 대하여 해상보험제를 실시한다.

일곱째, 해상운수의 과학화원칙으로서, 국가는 해상운수를 발전시키

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필요한 기술자, 전문가들을 계획적

으로 양성하도록 해야 한다.

북한 해운법은 이러한 원칙의 천명을 통해 기존의 해운법에서 보여 

왔던 이념적 색채를 불식하고 해운산업의 발전을 위한 실용적, 현실

적 방향들을 규범화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외에도 북한 해운법은 해운분야에서의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

조를 강조하고 있으며, 북한이 승인한 해운관계 국제협약은 북한의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문헌에서는 해운법

4) ‘배를 지어내다’의 옛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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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언급한 국제협약의 대상으로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함

부르그규칙 등을 들고 있다.5) 우리나라 해운법에서는 국제협약의 효

력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은 두고 있지 않지만,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도록 헌법에 규정되어 있고,6) 또한 해운법 제14조(사업개선의 

명령), 제29조(운임 등의 협약), 제30조(사업개선 명령), 제37조(해운산

업장기발전계획), 제45조(국제협약 등의 이행을 위한 조치) 등에서 국

제협약을 존중하는 취지를 반영하고 있다.

(2) 배

해운법 제2장에서는 배의 등록과 관리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 배의 등록

북한에서 배는 다른 생산수단과 마찬가지로 국가 및 사회협동단체

의 소유이다. 북한 헌법 제20조에서 모든 생산수단은 국가와 사회협

동단체가 소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2조에서는 배를 포함하여 

토지, 농기계, 중소 공장, 기업소같은 것을 사회협동단체가 소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해사감독기

관에 등록하고 배국적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7)

다른 나라 국적을 가졌던 배는 해당 나라에서 발급한 국적삭제증서

가 있어야 북한 국적을 소유할 수 있으며, 북한 국적을 소유하였던 

배는 국적등록부에서 삭제되어야 다른 나라 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5) 림영찬, “해상짐수송에 관한 공화국법의 개선완성”, 19면 참조.
6) 우리 헌법 제6조제1항 참조.
7) 현재 북한에서는 내각 육해운성이 해운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 육해운성 산하에는 해사감독국과 항만수송운수관리국이 있으며, 그 아래에 동
(서)해 항만건설사업소, 해운사업소, 무역항 운영관리소 등이 있다. 황진회, “북한의 
해운 항만물류 실태와 남북한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해양한국󰡕 No. 413,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8. 2, 9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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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선박에 대한 단일 국적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8) 그리고 2004년 수정보충에 의해 해운

법 제12조 2항으로 “재판소의 판정에 의하여 강제판매된 배에 대하여

서는 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북한 국적을 소유한 배에는 북한 국기를 달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한 북한 국적을 소유하지 않은 배라 하여도 그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재지가 북한에 있고, 북한공민을 선원으로 승

선시킨 경우, 다른 나라 배를 장기간 용선하여 북한공민을 선원으로 

승선시킨 경우에는 북한 국기를 달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선박의 용선 및 등록에 관한 국제적인 해운관행을 수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9) 그리고 합영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배에는 북한공민

을 선원으로 승선시켜도 다른 나라 깃발을 달 수 있다.

2) 배의 관리

배는 항해안전성, 노동조건과 작업수단의 안전성, 바다오염방지시설

에 대한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운영할 수 있으며, 해사감독

기관은 항해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배의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짐 

싣는 량, 항해구간을 제한할 수 있다.

다른 나라 항에서 북한 배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중앙

해사감독기관의 의뢰에 따라 북한의 영사대표기관이 담당하며, 북한 

영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배에 대한 검사를 대리기관을 통하여 

수행한다. 이 경우 북한 영사대표기관이 발급한 검사증서는 배가 북

한으로 오는 항차에만 효력을 가진다. 즉, 계속적으로 운항하기 위해

서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8) 선박의 국적문제에 관해서는 최재수, “선박등록과 국기게양제도”, 󰡔해양한국󰡕 No. 
380, 한국해사문제연구소, 2005. 5 참조.

9) 황진회, “북한의 해운 항만물류 실태와 남북한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9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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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는 국적과 항해안전성을 인증하는 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 짐

문건 같은 것을 갖추고 선적항, 배잠김선10)을 비롯한 해당한 표식을 

해야 하며, 배의 굴뚝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표식을 할 수 

있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그 사명에 맞게 이용하여야 

하며, 배를 다른 목적에 이용하려 하거나 배의 구조를 변경시키려 할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배에 대한 예방보

수체계를 세우고 주기에 따라 수리하여야 하며, 배수리기업소는 배수

리를 정해진 기간 안에 질적으로 하여야 한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팔고 사거나 폐선시키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11) 선박의 매매, 폐선의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것은 북한 선박이 국유 또는 사회협

동단체 소유로 되어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선박의 양적 관리를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12)

(3) 선 원

북한에서 선원은 항해의 직접적담당자이며 배관리의 주인이다. 따라

서 선원은 배와 짐을 책임적으로 관리하며 당직근무와 항해임무를 정

확히 수행하여야 한다. 선원은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될 수 있

는데, 해당한 자격을 주는 사업은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선원은 북한의 선원증을 가져야 한다. 다른 나라로 다니는 선원에게 

발급한 선원증은 북한의 여권을 대신한다.13) 다른 나라에서 새로 산 

10) 흘수선.
11) 해사감독법 제21조에서는 배를 폐선시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
관의 기술감정과 합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2) 우리 선박법 에 의하면 선박의 소유권 변동이나 멸실, 침몰 또는 해체된 경우에는 
등록을 변경 또는 말소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13) 우리나라도 출입국관리법 이 2005. 3. 24 법률 7406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까지는 
선원수첩이 여권의 기능을 대신하도록 되어 있었다. 2005. 3. 31 선원법이 국제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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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에는 그 배의 설비조작을 위하여 다른 나라 선원증을 소유한 선원을 

일정한 기간 승선시킬 수 있다. 이것은 새로운 기술과 장비가 적용된 

선박 도입시의 혼란을 막기 위한 규정으로 보인다. 남한의 경우, 국

제선박등록법 제5조에 따라 선박소유자 등은 국제선박의 경우 선원

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에 따라 국

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명서를 가진 외국인선원을 승무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북한 해운법에서는 선장의 지위와 임무에 관하여 항해와 선원들의 

활동을 지휘하는 배의 책임자로서, 배와 배에 있는 사람의 생명과 재

산을 보호하며 항해계획을 정확히 실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남한에서는 “선장이라 함은 해원을 지휘 감독하며 선박의 운항관리

에 관하여 책임을 지는 선원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 그 직무와 권한

에 관하여 선원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

선장은 자기 사업에 대하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 앞에 책

임을 지며,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 또는 짐임자가 없는 곳에서 

선장은 공동으로 미치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라 하더라

도 부득이한 경우 배 또는 짐의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대리행

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리행위에 대한 책임은 배관리운영기

관, 기업소, 단체 또는 짐임자가 진다.14) 그리고 다른 나라 항에 들어

간 배의 선장은 그 나라 주재 북한 영사대표기관에 알리고 필요한 도

움을 받을 수 있다.

기구(ILO)의 선원신분증명서 협약의 ‘선원신분증명서’제도를 도입하면서 기존의 
‘선원수첩’은 여권기능은 배제된 채 선원의 승무경력, 자격증명, 고용계약 등의 내
용을 기록하는 역할만 하게 되고, 선원의 신분증명은 ‘선원신분증명서’가 대신하게 
되었다. 따라서 출입국관리법에서는 위 사항을 반영하여 과거 선원의 입출국시 ‘선
원수첩’만 소지하면 되던 것을 ‘여권’을 소지해야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14) 남한에서는 선장의 상법상의 특수한 지위에 관하여 상법 제5편 제1장 제2절 
선장 항목에서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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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들의 노동조건에 관하여 북한 해운법은 제26조에서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원들에게 안전하고 문화적인 노동조건을 보장

해주며 그들의 기술기능수준을 체계적으로 높여주어야 한다고 규정하

고 있다.

(4) 항 해

항해는 가장 안전하고 빠른 길을 따라 목적항으로 배를 인도하는 

중요한 사업이므로,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해하는 배를 

정확히 장악하고 항해지휘를 과학적으로 하여야 한다.

항무감독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의 항해준비상태를 정확히 검사하여

야 하며, 기술준비와 항해예비물자, 인명보호수단, 배문건 같은 것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안전항해에 관한 국제질서대로 준비하지 못한 배

는 출항시킬 수 없다. 남한에서는 선원법 제7조에서 선장에게 출항

전의 검사의무를 부과하여 선장은 출항 전에 선박이 항해에 견딜 수 

있는가와 화물이 실려있는 상태 및 항해에 적합한 장비 인원 식료

품 연료 등이 갖추어져 있는지를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항해준비와 

관련된 선박의 입출항 신고( 개항질서법 제5조), 선박의 안전에 관한 

검사( 선박안전법 ) 등은 각각의 법률로 관리하고 있다.15)

북한 해운법에서는 항해하는 배는 해상충돌예방질서와 해당 수역의 

특수항해질서를 지켜야 하며, 북한 영해와 항수역에서 배는 정해진 

질서를 지키며 항무감독기관의 지시에 응하여야 한다고 해상충돌예방

과 특수항해질서의 준수를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북한 영해와 항수

역에서 배는 버림물(폐수), 오물을 버리거나 바다와 대기를 오염시키

지 말아야 한다.

15) 외국선박의 입출항에 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는 선박안전법 제68조에서 ‘항만
국통제’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토해양부장관이 외국선박의 구조 시설 및 선원의 

선박운항지식 등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선박안전에 관한 국제협약에 적합한지 여부

를 확인하고 그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 2장 북한의 해양관련 법제 현황

16

또한 항수역과 배길 보호, 배의 항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길에 침몰된 배를 항무감독

기관이 정한 기일 안에 건져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항

해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수중작업을 하거나 임시시설물을 설치하려 

할 경우 항무감독기관 또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고 수로기

관에 알려야 한다.16)

그리고 배길표식기관은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게 통일적인 배길표식

체계를 세우고 현대적인 배길표식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설치한 배길

표식물은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북한에서는 배길표식물의 설

치와 관리를 위하여 해운법 이외에도 남한의 항로표지법 에 해당하

는 배길표식법 (2004. 3.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호)

을 두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북한 해운법은 또한 수로의 조사에 관하여 수로기관은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할 수 있도록 수로조사사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하고, 

해도와 항해에 필요한 자료를 정상적으로 발행하며 정해진 항해질서, 

항해위험구역, 배길조건의 변동에 대하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

체에 알려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수로의 조사 및 관리

에 관하여 상세하게 규정한 수로법 (2004. 3. 10. 최고인민회의 상임

위원회 정령 제314호)을 두고 있다.

그리고 해운법 제35조에서는 북한이 관할하는 수역에서 배는 조선

인민군 해군함선과 경비임무를 수행하는 배의 단속에 응하여야 하며, 

군사행동을 방해하는 행위는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17)

16) 남한에서는 항로 보호와 안전을 위하여 항로표지법 과 해상교통안전법 을 두

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17) 남한에서는 선박에 대한 위법 여부의 조사 등에 관하여 영해 및 접속수역법 , 해
상교통안전법 , 해양환경관리법 및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

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등에서 각각의 사유에 해당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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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상수송

북한 해운법에서는 해상물류에서의 계획성, 신속성, 효율성, 경제성 

등을 강조하는 규정들을 많이 두고 있다. 이것은 해상물류가 대부분 

사적 경제영역으로 되어 있는 자본주의국가들과 달리 선박이 국 공

유로 되어 있어 법적으로도 이러한 점을 주지시킬 필요가 있고, 또한 

해상물류가 차지하는 국가경제적 비중이 그만큼 커져 가고 있다는 점

을 보여주고 있다.

북한 해운법 제36조에서는 해상수송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

체의 기본임무이며,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수송계획을 

세우고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제37조에서는 북한 항구들 사이의 배수송은 배관리운영기

관, 기업소, 단체가 맡아하고,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수송

에서 집중수송, 연대수송을 강화하며 짐함수송18)을 널리 받아들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북한 항구들 사이의 물류를 북한 

선박만으로 담당하도록 한 취지로 여겨진다. 이것은 자국 선박에 의

한 물류의 독점과 더불어 북한 연안에 대한 군사적 보안문제와도 관

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해운물류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자국화물 우선적취제도이다. 

해운법 제38조에서는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우리 나라의 

짐부터 먼저 실어날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경우 수출입 

물류가 많지 않고, 선박이 부족하기 때문에 국내 경제계획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별히 이러한 규정을 둔 것으로 보인다.19) 그리고 

빈 배로 항해하거나 체선시키는 일이 없도록 실어나를 짐을 정확히 

18) 짐함수송이란 컨테이너 등을 이용한 규격화 수송을 의미한다.
19) 강종희 남정호 최성애 김정봉 김수진 이헌동 황진회 심기섭, 󰡔통일시대 대비 
남 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6, 361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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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려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경제성을 강조하고 있다.

북한에서 해상수송은 짐수송계약에 따라 하는데, 수송의뢰기관, 기

업소, 단체는 짐을 북한 배로 실어나르는 원칙에서 계약을 맺어야 한

다고 규정(해운법 제39조)함으로써 자국화물 우선적취제도와 더불어 

자국선박에 대한 자국화물 유보를 명시한 것으로 ‘자국선 우선주의’를 

표방한 것으로 보인다.20) 이 규정 또한 자국선의 물류를 일정 수준 

확보하여 경제계획의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생각된다.

북한에서 용선은 용선중개기관이 통일적으로 한다. 용선하려는 기

관, 기업소, 단체는 용선중개기관에 의뢰서를 내야 한다. 용선을 의뢰

받은 용선중개기관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용선계약을 맺

어야 한다. 그러나 북한 배로 다른 나라 짐을 실어나르려 할 경우에

는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직접 다른 나라 당사자와 용선계

약을 맺을 수 있다.

용선계약은 짐수량에 따라 배전체 또는 일부 짐칸을 대상으로 맺는

다. 용선계약서에는 배와 짐이름, 짐수량과 그것을 싣거나 부리는 항, 

20) 자국선 우선주의 自國船 優先主義 [영] principle of cargo reservation 자국선에 

대한 화물의 유보. 자국(自國)의 해운을 진흥시키기 위한 차별(差別) 정책의 하나이
다. 즉 특정 종류의 화물을 외국 선박에 싣는 경우 자국 선박을 이용할 때보다 

고율(高率)의 수입 관세(關稅)를 부과하는 방식, 외국의 선박을 이용할 때 영사

(領事) 사증(査證) 절차를 지연(遲延)시키는 방식, 외국 선박으로 운송된 화물에 

대하여 환율을 특별히 높이는 방식 및 자국 선박의 입항에 관해 우선권이나 기

타의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 등의 외국 선박의 사용에 대한 차별 조치의 하나인데, 
이러한 차별 조치의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자국 화물의 자국선(自國船)에 대한 유
보(留保, cargo reservation)와 자국 화물의 우선 적취(積取, cargo preference)이다. 이
같은 화물의 유보와 우선은 같은 효과를 지닌 것이지만, 그 내용은 엄격하게 다르
다. 즉 화물의 유보는 자국 화물에 대하여 자국 선박을 우선적으로 이용하도록 하
는 조치이고, 화물의 우선은 자국 선박으로 하여금 자국 화물을 우선적으로 적취하
도록 하는 조치이다. 달리 표현하자면 화물의 유보 조치는 자국선에 대한 권리(權
利)의 부여이고, 화물 우선 조치는 자국선에 대한 의무(義務)의 부여이다. 이러한 
화물의 유보는 자국선이 화물의 적취를 포기하는 경우에만 외국 선박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웨이버 시스템(waiver system)에 의해 운용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국
해사문제연구소 해운용어사전 참조(http://www.komares.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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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조건 같은 것을 밝힌다. 용선중개기관은 계약당사자들이 계약을 

정확히 이행하게 하며 배운임, 체선료,21) 조출료22)를 정해진 기일 안

에 청산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적항까지 짐을 안전하게 

실어나를 수 있는 배를 정해진 기일까지 짐싣는 항에 대야 한다.23) 

수송계약에서 짐을 싣거나 부리는 항을 후에 정하기로 한 경우 수송

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항을 정하고 배관리

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와

의 합의 없이 계약에서 정한 배를 다른 배로 바꾸어댈 수 없다. 이 

부분에 대해서 해상짐수송법 에서는 보다 구체적으로 “짐수송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배를 짐싣는 항에 제때에 대야 한다.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대로 배와 배선기일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

에는 계약상대방에 다른 배를 보장하거나 기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방은 2일 안으로 답변하며 답변이 

없으면 짐수송자의 제기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

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24)

21) 체선료 滯船料 [영] demurrage 용선 계약서에 허용된 정박 기간 내에 적하화(積下
貨) 작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 대한 보상(報償)으로서,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
하는 금액을 말한다. 즉 이러한 체선이 용선계약서에 열거된 불가항력(不可抗力)으
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면, 선주는 협정 기간 이상의 지연(遲延)에 대하여 보상받을 
수 있다.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운용어사전 참조(http://www.komares.re.kr).

22) 조출료 早出料 [영] despatch money 적하화(積下貨) 하역이 용선계약서에 의한 허용 
시간 안에 완료된 경우, 용선계약서 상의 규정에 따라 용선자에 지급되는 보수(remunera-
tion)로서 체선료(滯船料)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한국해사문제연구소 해운용어사전 
참조(http://www.komares.re.kr).

23) 이 조항에 대해 해상수송계약에서 수송자의 항해감당성보장의무의 기간을 해당 배
가 짐싣는 항구에 배를 댈 때부터 목적항구에 짐을 부릴 때까지로 규정한 것으로 보

는 견해가 있다. 고현철, “해운법상 법의 저촉에 대한 일반적리해”, 󰡔정치법률연구󰡕 
제2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제2호, 37면 참조. 다만, 선박의 항해감당력 보장
의무에 대해서는 해운법 에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해상짐수송법 에서 새로이 규정하

였다는 것이다. 림영찬, “해상짐수송에 관한 공화국법의 개선완성”, 19면 참조.
24) 림영찬, “해상짐수송에 관한 공화국법의 개선완성”, 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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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송을 의뢰하거나 짐을 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의 이름과 

수량, 기호, 특성 같은 것을 밝힌 문건과 실어나를 짐을 배관리운영기

관, 기업소, 단체에 넘겨야 한다. 계약에서 정한 짐 대신 다른 짐을 

실어보내려 할 경우에는 미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

여야 한다.

배에서 짐의 배치는 선장의 지시에 따른다. 국제해운법규 또는 관례에 

따라 갑판에 싣는 짐으로 인정되어 있지 않는 짐을 갑판에 실으려 할 경

우에는 짐 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고 수송문건에 밝힌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넘겨주고 받을 경우 보내거나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짐의 겉보기상태, 수량을 정확히 확인하여

야 한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배에 실은 다음 짐보내는 기

관, 기업소, 단체의 요구에 따라 배짐증권(선하증권)을 발급해주어야 

한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짐증권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권리의무관계는 배짐증권에 따른다.25) 그러나 배짐증

권을 가지고 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수송을 의뢰하였거나 배짐증

권에 수송계약서의 내용을 포함시킨 경우에는 수송계약서의 내용이 

배짐증권의 내용보다 더 우선적인 효력을 가진다.26)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해진 배길로 목적지까지 직항하

여 짐을 제때에 넘겨주어야 한다. 사람과 배, 재산의 구조 또는 어찌

할 수 없는 사유로 직항하지 못한 것은 배길이탈로 보지 않는다.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짐증권이 여러 부 발급되었을 경우 

목적항에서는 1부를 내고 짐을 찾을 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배짐증

25) 북한에서 선하증권의 작성과 발급에 관한 세부적인 설명은 길경진, “배짐증권의 
작성발급에서 나서는 법률적문제”, 󰡔정치법률연구󰡕 제22호,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8 제2호 참조.

26) 선하증권에 관한 사항은 우리 법률의 경우 해운법 이 아니라 상법 제5편(해상) 
제2장(운송과 용선)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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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의 효력은 없어진다. 목적항이 아닌 곳에서는 발급된 배짐증권을 

전부 내야 짐을 찾을 수 있다.27)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배짐증권정본을 내고 짐수송과 

관련한 부담금을 물어야 짐을 찾을 수 있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가 목적항에 들어갈 수 없는 사

정이 생긴 경우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와 합의하고 가까이에 있

는 안전한 항에 짐을 부릴 수 있다. 이 경우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입는 손해와 비용은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상한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실은 위험짐이 사람이나 다른 

짐에 위험을 줄 수 있는 경우 그것을 부리거나 위험을 없애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28) 짐의 성질을 정확히 알리지 않고 실은 위험

짐의 처리비용은 짐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한다.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해가 시작되기 전이나 시작된 다음

에도 짐을 돌려주거나 계약된 짐수량,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 또

는 짐부리는 항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적항에서 짐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짐넘겨받기를 거절 또는 지체하거나 짐받을 기관, 기업소, 단

체가 없을 경우 짐을 부려 보관시키고 그에 대하여 짐을 받거나 보내

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짐의 보관료와 위험,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입은 손해, 해당 비용에 대해서는 짐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진다.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에 따라 배운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배운임이 따로 정해진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계약된 수량보

다 짐을 더 실은 경우에는 그에 해당한 운임을 물어야 한다.

27) 우리 상법 제857조(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에 있어서의 운송물의 인도)와 제858
조 (수통의 선하증권과 양륙항 외에서의 운송물의 인도)에서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

28) 우리 상법 제801조(위험물의 처분)에서 같은 취지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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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자체의 성질이나 결함, 수송을 의뢰하거나 짐보내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잘못으로 짐이 손실되었을 경우에는 배운임을 전부 문다. 그

러나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의 잘못으로 손실된 짐에 대해서는 

배운임을 물지 않는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잘못으로 계약된 짐을 다 

싣지 못하였거나 짐을 맡아가지고 있는 기간 짐이 손실, 손상되었거

나 짐을 제때에 임자에게 넘겨주지 못하여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

체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진다.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책임지지 

않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29)

1. 자연재해, 전쟁 및 적대행위, 해당 당국의 조치를 비롯한 어찌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충돌, 좌주를 비롯한 해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짐자체의 결함이 있었을 경우

4. 짐함이나 그 봉인상태가 정상인 경우

반면, 우리 상법 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에서는 11가지 사유를 

적시하고 있어 북한의 해운법보다는 다양한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30)

29) 북한에서 새로 제정된 해상짐수송법 에서는 수송자의 책임면제조건을 12개 항
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림영찬, “해상짐수송에 관한 공화국법의 개선완성”, 19
면 참조.

30) 상법 제796조(운송인의 면책사유) 운송인은 다음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
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

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

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해상이나 그 밖에 항행할 수 있는 수면에서의 위험 또는 사고
   2. 불가항력
   3. 전쟁 폭동 또는 내란

   4. 해적행위나 그 밖에 이에 준한 행위
   5. 재판상의 압류, 검역상의 제한, 그 밖에 공권에 의한 제한
   6. 송하인 또는 운송물의 소유자나 그 사용인의 행위
   7. 동맹파업이나 그 밖의 쟁의행위 또는 선박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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짐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다른 나라 당사자 앞에 지는 배관리운영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은 국제협약에 따른다.31) 그러나 국제협약

보다 낮은 기준에서 책임을 지게 된 나라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그

에 따른다. 즉, 국제협약보다 운송인의 책임이 경감되는 나라와의 관

계에 있어서는 운송인에 유리하게 해석하여 운송인을 보다 더 보호하

려는 취지를 담은 것이다.

북한 해운법은 또한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여객수송에서 

문화성과 봉사성을 높이며 여객들의 편리하고 안전한 여행을 보장하

여야 하고, 여객은 제정된 배질서를 자각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훈시

규정을 두고 있다.

(6) 배에 대한 봉사

북한 해운법은 배에 대한 봉사를 잘하는 것은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선결조건으로 선언하면서, 배에 대한 봉사는 북한의 

해당 법규에 따르며 그에 정해있지 않은 것은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배에 대한 봉사는 우리 나라 배와 긴

급한 물자를 실은 배를 내놓고 항에 들어오는 차례로 한다고 우선순

   8. 해상에서의 인명이나 재산의 구조행위 또는 이로 인한 항로이탈이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항로이탈

   9. 운송물의 포장의 불충분 또는 기호의 표시의 불완전
  10. 운송물의 특수한 성질 또는 숨은 하자
  11. 선박의 숨은 하자
   운송인은 위와 같은 각 호의 사실이 있었다는 것과 운송물에 관한 손해가 그 사
실로 인하여 보통 생길 수 있는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한다. 
다만, 상법 제794조 및 제795조제1항에 따른 주의를 다하였더라면 그 손해를 피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의를 다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때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31) 북한 문헌에서는 이 규정에 따른다면 헤이그규칙, 헤이그-비스비규칙, 함부르그
규칙 가운데서 어느 규칙에 따라 해상짐수송자의 책임을 지우는지 명백치 않기 때

문에 해상짐수송법 에서는 보다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고 한다. 림영찬, “해상짐
수송에 관한 공화국법의 개선완성”, 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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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정하고 있다.

북한 해운법은 다른 나라 배에 대한 대리업무는 선박대리기관이 맡

아 하도록 정하고 있다. 즉, 북한 항과 영해, 공동수역의 북한측 지역

에 영업을 목적으로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는 대리업무에 필요한 배

와 짐자료, 비용을 선박대리기관에 미리 내야 한다. 항기관과 해당 기

관은 선박대리기관과의 합의 밑에 다른 나라 배와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 이러한 규정은 외국선박에 대한 관리를 일원화하려는 취지로 

이해되지만, 외국선사의 독자적인 활동을 상당부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여지를 가지고 있다.32)

또한 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는 배길안내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며, 북한 배는 선장의 요구에 따라 배길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배길

안내는 해당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다. 즉, 외국선박에 대해

서는 도선사용이 의무화되는 ‘강제도선’이, 국내선박에 대해서는 ‘임

의도선’이 시행되고 있는 것이다.33) 도선의 경우, 배길안내를 받는 배

의 선장은 배길안내원에게 배의 항해 및 조종상 특성을 정확히 알려

주어야 한다. 배길안내를 받을 경우에도 선장은 배의 조종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34)

배끌기(예인)작업은 배를 부두에 대거나 부두에서 뗄 때를 비롯한 

필요한 경우에 한다. 끌배운영기관은 배끌기작업을 원만히 할 수 있

는 배를 보장하여야 한다. 끌리는 배의 선장은 끌배선장에게 자기 배

의 조종상특성과 결함 그밖의 필요한 자료를 정확히 알려주어야 한

다. 배끌기작업은 당사자들이 달리 정하지 않은 한 끌리는 배의 선장

32) 황진회, “북한의 해운 항만물류 실태와 남북한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97면 
참조.

33) 남한의 항만에서도 항만의 안전확보와 항만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일정 기준에 
따라 ‘강제도선’이 시행되고 있으며, 다만, 국내 선박의 경우 각 항만에 대한 선장의 
항차에 따라 ‘강제도선’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다.

34) 남한 법률에서는 도선법 제18조제5항에서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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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휘한다. 이 경우 지휘를 받는 배의 선장도 끌기작업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배끌기작업과정에 생긴 손해는 그에 잘못이 있는 당사자가 책임진

다. 잘못을 가를 수 없을 경우에는 배끌기작업을 지휘한 당사자가 책

임진다. 배끌기작업을 지휘한 당사자는 제3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직접적인 잘못이 없어도 잘못을 일으킨 당사자와 연대적으로 책임진

다. 배끌기작업을 지휘한 당사자는 배끌기작업과정에 생긴 손해의 원

인에 대하여 증명하여야 한다.35)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배에서 요구하는 기술봉사를 하며 연유(연료

용 기름), 물, 식료품, 남새 같은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여야 한다. 그

리고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태풍과 해난으로부터 구원받기 위하여 항

에 들어온 배와 선원에게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

(7) 해난구조

북한 해운법에서 해난구조는 바다에서 재해를 당한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구원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북한 수역에서 해난구조와 가라앉

은 재산을 건지는 사업은 북한의 해난구조기관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

다(제71조).36) 그리고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난구조기관은 해난구조체

35) 북한 해운법과 달리 남한 법률에서는 예인작업에 대한 예인선과 피예인선의 책
임관계를 규정한 조항을 두지 않고 있다. 예인선과 피예인선이 예항도중 발생한 사
고는 법률적으로 상당히 복잡하고 우리나라에서 아직까지 확립된 판례도 없기 때

문에 많은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다. 예인은 항만예인을 제외하고는 기본적으로 
Knock for Knock 원칙(자손자변의 원칙)을 채용한 예인계약 또는 전세계적으로 인
정된 표준서식에 의하는 경우가 많다. Knock for Knock 원칙이란 귀책사유가 누구
에게 있는지를 불문하고 예인선측에 발생한 손해와 예인선이 제3자에게 입힌 손해
는 예인선의 소유자가 부담하고, 피예인선측에 발생한 손해와 피예인선이 제3자에
게 입힌 손해는 피예인선의 소유자가 부담한다는 원칙이다. 한국선주상호보험조합
의 자료(http://kpiclub.or.kr/read.cgi?board=n2&y_number=106&nnew=2) 예인선과 피예
인선의 예인상의 책임 참조.

36) 북한 해운법상 해난구조는 원칙적으로 북한 해난구조기관이 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북측 EEZ해역에서 발생한 해난사고에 대해 북한측의 진입승인을 받고 우리 경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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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를 바로세우고 발견된 해난을 제때에 구조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의 선장은 해난을 발견한 즉시 해난구조기

관 또는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하며, 해난구조를 의뢰받았을 경우에는 

의무적으로 동원되어야 한다.

배의 선장은 바다에서 위험에 처한 사람과 배를 발견하였거나 조난

신호를 받았을 경우 신속히 구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람부터 먼저 

구원하여야 한다.

해난구조를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배의 선장은 해난구조료를 

물어야 한다.37) 기관, 기업소, 단체 사이의 해난구조료문제는 따로 정

한 법규에 따른다. 그러나 북한과 다른 나라 당사자 사이의 해난구조

료문제는 국제협약에 따른다.

북한 수역에 가라앉은 재산을 건지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그것

을 정해진 기간 안에 건져내야 하며, 이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

아야 한다.

배는 안전항해의 요구를 지켜 충돌사고를 내지 말아야 한다. 배들이 

충돌한 경우 선장은 상대측 배의 안전을 도와주며 배이름과 선적항, 

떠나온 항과 목적항을 서로 알려주어야 한다.38)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배의 잘못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충돌한 배들이 서로 잘못이 있었을 경우에는 

잘못의 정도에 따라, 잘못의 정도를 가를 수 없으면 같은 몫으로 손

해를 보상한다.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에 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연대

적으로 책임진다.

함정 및 주변국의 구조활동이 이루어진 사례가 바위섬호 침몰사고(04. 11. 26), 발
해 뗏목탐사대 조난사고(05. 2. 20), 얀세이호 조난사고(05. 3. 24), 시라이온호 조난
사고(05. 10. 7) 등 여러 건이 있었다. 국토해양부 경비구난국 자료 인용.

37) 남한 법률에서는 해난구조료의 지급의무에 관하여 상법 제886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38) 남한 법률에서는 선원법 제12조에서 이와 같은 취지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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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충돌로 생긴 손해에 대한 보상은 그 사고와 관련한 직접적손실과 

비용에 대하여 한다. 그러나 배충돌이 있은 다음 피해가 늘어나는 것

을 막기 위한 대책을 세우지 않아 더 늘어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북한의 해운법상 공동해손, 즉, 항해 중 배와 짐, 운임을 공동의 위

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일으킨 해상손해는 공동으로 보상한

다.39) 공동해상손해는 구제받은 재산의 임자가 구제된 재산가격에 비

례하여 보상한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동으로 보상하는 해상손해를 입

은 당사자들의 보상청구권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짐임자는 손해보상에 대한 지불담보를 하여야 짐을 찾을 수 있다.

공동으로 보상하는 해상손해의 청산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

체가 지정한 손해청산인이 한다. 항해가 끝난 다음 1개월 안으로 배

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손해청산인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당사자들이 지정할 수 있다. 손해청산인은 국제적으로 정해진 

손해청산원칙에 따라 손해를 청산하여야 한다.

선장은 항해과정에 있은 해난사고에 대하여 배관리운영기관, 기업

소, 단체와 해사감독기관에 알려야 한다. 자기 배의 잘못이 없이 생긴 

해난사고에 대하여서는 사고가 있은 다음 처음 도착한 항에서 해당 

권한있는 기관 또는 북한 영사대표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직접적인 잘못이 없이 다른 

나라 당사자에게 손해를 주었을 경우 손해를 일으킨 배의 가격범위에

서 보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다. 배의 가격보다 낮은 기준에서 책임을 

지게 된 나라 당사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에 따른다.40)

39) 남한의 경우 공동해손에 관하여 상법 제5편 제3장 제1절에서 상세하게 규정하
고 있다.

40) 남한 법률에서는 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에 관하여 상법 제5편 제1장 제4절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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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해상보험

북한의 해운법에서 해상보험을 실시하는 것은 배관리운영기관, 기업

소, 단체와 무역기관의 경영활동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해

상보험은 배짐과 운임, 짐에 의하여 얻어지는 이익, 배, 배운영과 관

련되는 이익,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가 부담하게 되는 책임 같

은 것을 대상으로 한다.41)

해상보험은 보험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계약은 보험에 드는 기

관, 기업소, 단체가 신청서를 내고 보험기관이 보험증권을 내주면 체

결된다. 보험계약의 효력은 보험에 든 기관, 기업소, 단체가 보험료를 

문 때부터 발생한다.

보험기관은 해상보험계약에서 부담하게 된 책임을 다시 다른 나라 

보험기관의 보험에 들 수 있다. 보험료를 제때에 물지 않았거나 보험

대상에 손해가 생긴 것을 알면서 해상보험계약을 맺었을 경우에는 그

것을 취소할 수 있다.

해상보험에 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의 권리와 의무를 다른 기

관, 기업소, 단체에 넘길 수 있다. 이 경우 보험료를 물 의무는 넘길 

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일정한 기간 배를 통하여 연이어 보내거나 받

게 될 짐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상보험에 넣을 수 있다. 해상보험계약

을 맺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짐을 보냈거나 그것이 도착할 때마다 짐

과 배, 배길의 상태, 보험금액에 대하여 곧 보험기관에 알려야 한다.

해상보험에 들었거나 보험보상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험대

상이 당할 수 있는 위험의 변동에 대하여 제때에 보험기관에 알려야 

한다. 보험기관은 해상보험대상에 대한 위험이 커진데 대하여 보험료를 

41) 남한 법률에서는 해상보험에 관하여 상법 제4편 제2장 제4절에서 상세하게 다
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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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받을 수 있다.

해상보험에 들었거나 보험보상을 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험대

상에 생긴 손해에 대하여 보험기관에 제때에 알리며 그 손해가 늘어

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이 의무를 의식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늘어난 손해는 보상받을 수 없다.

보험보상은 해상보험계약에서 담보한 위험의 직접적인 결과로 생긴 

손해에 대하여 한다.

보험보상금은 따로 정한 경우를 내놓고 보험금액의 한도를 넘을 수 

없다. 보험보상을 받을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상보험대상이 완전히 

없어진 것으로 인정되면 그에 대한 권리를 보험기관에 넘기고 보험금

액전액에 대한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42) 보험기관은 해상보험대상

이 손해를 입은 근거자료와 보험증권을 받고 보험보상금을 물어준다.

보험기관은 물어주는 보험보상금의 범위 안에서 해상보험대상에 손

해를 일으킨 당사자에 대하여 보험보상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가 

가지는 손해보상청구권을 넘겨받을 수 있다. 보험보상을 받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험기관이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넘겨주어야 한다.

(9)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다른 법률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해운법에서도 당해 사업에 대

한 지도통제는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사항이다. 즉,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해운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로 간주되며, 국가는 해운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

세우고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42) 우리 법률에서는 이를 위부 라고 하며, 상법 제710조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
다. 다만, 우리 상법 에서는 위부의 원인을 단순한 보험대상의 멸실 이외에 보다 
다양하게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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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해운지도

기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은 배관리운영과 항해, 해상수송, 배취

급, 해난사고와 그 구조실태를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해운사업에서 나서는 과학

기술적 문제를 적극 풀어야 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운부문

에 대한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국가계획기관과 자재공급기관, 노동행정기관, 재정은행기관은 

해운사업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해운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

관이 한다. 중앙해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배와 배의 항해

질서준수정형, 항의 관리운영과 배취급정형 같은 것을 엄격히 감독통

제하여야 한다.

선박운영, 선박용선, 해상중계수송, 항을 통한 무역짐의 환적 같은 

해운업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해운

업에 대한 영업허가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이 한다.

배의 입출항, 항해질서를 어겼거나 공화국이 관할하는 수역을 오염

시켰을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또한, 항, 갑문시설물과 배길표식물

을 파손시켰거나 짐을 손실, 손상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우리 민법 제394조(제763조에서 준용)43)에

서는 불법행위책임에 관하여 금전배상을 우선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 민법과 손해보상법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즉, 북

한 민법은 제242조에서 반환과 원상복구 등 원상회복을 우선으로 하

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44) 그런데 북한의 손해보상법에서는 제55조(손

43) 우리 민법 제394조 (손해배상의 방법)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손해는 금전으로 
배상한다.

44) 원상회복의 우선원칙은 북한 민법 제247조에서 “남의 재산에 손해를 준 기관, 기
업소, 단체와 공민은 그 재산을 원상대로 복구하여야 한다. 재산의 원상복구가 불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다른 물건을 주거나 그 값을 물어야 한다”고 규정함
으로써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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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보상액의 형식)에서 “손해보상은 금액으로 한다. 해당 법이나 당사

자들의 합의에 따라 침해된 재산을 원상복구시키거나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재산으로 보상시킬 수도 있다.”고 규정하여 금전배상을 

우선으로 규정하고 있다.45)

해운법을 어겨 해운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

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

적책임을 지운다. 북한에서 행정처벌에는 경고, 엄중경고, 무보수노동, 

노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 벌금, 중지, 변상, 몰수, 자격정지, 강급, 자

격박탈이 있다.46) 북한에서 행정법적 제재는 법 위반행위의 사회적 위

험성정도가 약하며 형벌을 적용할 정도의 범죄에까지 이르지 못한 위

법행위에 대하여 가하는 법적 제재이다. 국가는 형벌을 줄 수 있는 가

벌성 있는 행위에 대하여서는 범죄로 인정하고 형법적 제재를 가한다. 

가벌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르는 기준은 사회적 위험성의 정도이다. 

사회주의국가는 법위반행위의 사회적 위험성과 그 정도를 정확히 평가

하여 범죄행위와 위법행위를 명확히 가르고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형법

적 제재를,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법적 제재를 가하게 된다고 한

다.47) 형사적 책임의 상세한 내용은 형법 에서 규정하고 있다.

(10) 분쟁해결

북한의 해운법에 의하면, 해운사업과 관련한 분쟁은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며,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을 경우에는 해사중재기관48) 

45)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남북한의 상세한 비교는 손희두,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
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06, 110-115면 참조. 

46) 이러한 개별적 행정처벌들을 그 대상에 따라 직무상 처벌(경고, 엄중경고, 강직, 
해임, 철직), 기술상 처벌(자격정지, 강급, 자격박탈), 노동상 처벌(무보수노동, 노동
교양), 물질적 처벌(벌금, 몰수, 변상), 기업 및 영업상 처벌(중지)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리성국, “행정법적제재에 대한 리해”, 󰡔정치법률연구󰡕, 과학백과사전출판사, 
2006, 2006년 제1호(누계 제13호), 25면 참조.

47) 리성국, “행정법적제재에 대한 리해”, 24면 참조.
48) 북한은 대외경제중재법 제2조에서 해상수송, 해난구조, 공동해손 등 해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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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재판기관에 제기하여 해결한다. 2004년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

에서는 제14조제1항에서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

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해사

당국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해결한다. 다만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

절차에관한합의서 가 발효되면 그에 따른다”고 정하고 있다. 남북사

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는 2003년 8월 20일 정식으로 발

효하였고, 이에 따른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합의서

도 2003년 10월 12일 체결되고, 2005년 8월 1일 발효되었다. 다만, 

북한측의 비협조로 아직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정식으로 구성되지 않

은 상태이다. 해사분쟁을 포함한 남북한 당사자 사이의 분쟁은 불확

실성이 많이 개재될 여지가 있는 북한의 해운법상 절차에 의해 처리

되기보다는 남북해운합의서에 의해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남북상사중재위원회가 조속히 구성되는 것이 필요하다.

분쟁문제를 해결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청구문건을 청구권

보장기간안에 해사중재기관 또는 재판기관에 내야 한다. 청구권보장

기간은 6개월이며, 우선적인 해사청구권보장기간은 1년이다.49)

해사중재 또는 재판에서 원고, 피고로 되는 당사자는 북한의 법률봉

사단체를 통하여 청구문건을 낼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나라 당사자

는 정해진 법률봉사단체를 통해서만 청구문건을 내야한다. 또한 법률

봉사단체는 해당 법규에 맞게 법률봉사를 하여야 한다.

재판기관은 빚을 받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그의 책임 밑에 배와 

짐 그밖의 재산을 일정한 기간 억류할 데 대한 판정을 할 수 있다. 

재판소의 판정은 항무감독기관이 집행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빚

을 근거로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가 소유하였거나 관리운영하는 배나 

의 분쟁과 관련하여 조선해사중재위원회를 두도록 정하고 있다.
49) 우리 상법 상에는 제875조 공동해손 채권의 소멸은 1년, 제881조 선박충돌채권
의 소멸과 제895조 구조료청구권의 소멸은 2년 등의 시효를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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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억류할 수 없다.

재판기관은 빚을 물지 못하여 억류당한 배가 30일이 지나도록 채무

이행담보를 세우지 않거나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빚을 받을 당

사자의 신청에 따라 판정으로 그 배를 강제판매시킬 수 있다. 판매대

금은 재결 또는 판결에 기초하여 우선적해상청구권의 순위로 물어주

며 나머지는 배임자에게 반환한다.

배의 항해, 해상수송과 관련하여 손해를 끼친 당사자는 정해진 한도

에서 보상책임을 제한하여줄 데 대한 의견을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

다. 그러나 손해가 고의 또는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행위로 발생되

었을 경우에는 책임제한을 받을 수 없다.

우선적인 해사청구권의 순위는 다음과 같다.

1. 인명피해, 노동보수와 관련한 청구권

2. 항만비용과 관련한 청구권

3. 해난구조, 공동부담손해보상과 관련한 청구권

4. 항구조물과 설비에 끼친 손해보상, 충돌손해보상과 관련한 청구권

5. 짐과 계약상 책임에 따르는 손해보상과 관련한 청구권

우선적인 해사청구권은 저당권보다 우선적이다. 우선적인 해사청구

권에서는 전항차보다 다음 항차에 발생한 것이 더 우선적이며 같은 

항목에서는 그 청구액에 비례한다.

분쟁해결은 당사자들 사이의 계약, 북한의 해당 법규, 북한이 승인

한 국제협약에 따른다.

2. 해사감독법

북한의 해사감독법은 1997. 9. 2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7

호로 채택되었고, 1999. 1. 21 및 2004. 6. 24 등 두 차례에 걸쳐 수정

보충되었으며, 총 6장 57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북한의 해운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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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의 검사

제15조(배의 검사) 배는 항해안전
성, 로동조건과 작업수단의 안전
성, 바다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해
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운
영할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항
해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배
의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짐싣는 
량, 항해구간을 제한할수 있다.

제15조 배의 등록과 검사는 정상
적인 배관리운영의 중요조건이
다. 해사감독기관은 배를 정확
히 등록하고 배의 항해안전성
과 설비, 속구비품을 갖춘 정
형, 배수리정형을 검사하여야 
한다.

배의 표식

제17조(배의 문건과 표식) 배에는 
국적과 항해안전성을 인증하는 
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 짐문건 
같은것을 갖추고 선적항, 배잠김
선을 비롯한 해당한 표식을 한다. 
배의 굴뚝에는 해당 기관, 기업
소, 단체의 표식을 할수 있다.

제20조 등록한 배에는 국기와 배
잠김선, 배이름, 선적항, 등록번
호 같은 것을 표식한다. 배이름
은 배임자기관이 해사감독기관
과 합의하여 정하며 배의 번호
는 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배의 폐선

제20조(배의 매매, 페선) 배관리운
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팔
고 사거나 페선시키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1조 배가 침몰, 화재, 파손으
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5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었거나 
배를 폐선시켰을 경우에는 등
록에서 삭제한다. 배를 폐선시
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기술감정과 합
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에서의 
배의 검사

제16조(다른 나라 항에서 우리 나
라 배의 검사) 다른 나라 항에
서 우리 나라 배에 대한 검사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의뢰에 따
라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이 조직
한다. 그러나 공화국령사대표기

제27조 공화국영역 밖에서 항해
하다가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우리 나라로 돌아오는 배에 대
한 운항검사는 중앙해사감독기
관의 의뢰에 따라 공화국영사대
표기관이 조직한다. 공화국영사

해사감독법은 규율내용에서도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내용에서도 서로 유사한 조문을 두고 있는 사례가 있다. 조문 내용에

서도 <표2>에서 보다시피 유사한 내용을 가진 조문들이 많기 때문에 

입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2> 북한 해운법과 해사감독법 유사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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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 없을 경우에는 배에 대한 
검사를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직
한다.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이 발급
한 검사증서는 배가 우리 나라로 
오는 항차에만 효력을 가진다.

대표기관에 의하여 확인받은 검
사유효기간은 돌아오는 항차에
만 효력을 가진다.

선원증

제23조(선원증) 선원은 공화국선원
증을 가져야 한다. 다른 나라로 
다니는 선원에게 발급한 선원증
은 공화국려권을 대신한다. 다른 
나라에서 새로 산 배에는 그 배
의 설비조작을 위하여 다른 나
라 선원증을 소유한 선원을 일
정한 기간 승선시킬수 있다.

제35조 선원증은 배의 선원임을 
확인하는 증서이다. 다른 나라
로 다니는 배의 선원에게 발급
한 선원증은 조선민주주의인민
공화국 여권을 대신한다.

(1) 해사감독법의 기본

북한의 해사감독법은 배설계의 심의, 배의 등록과 검사, 선원의 등

록과 배기술 자격심사, 해난사고의 처리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배의 안전한 항해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해

운법과 다소간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나 해사감독법은 보다 행정적이

고 절차적인 사항을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국가의 해사감독정책을 집행하는 기관이므로 국가

는 감독대상이 집중되어 있고 감독사업이 편리한 지역에 해사감독기

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사감독법에서는 그 규율대상인 네 개의 주요 업무에 관하

여 그 의의와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50)

첫째, 배설계의 심의는 건조, 수리할 배의 규모와 구조, 자재, 의장

품, 원가 같은 것을 검토 확인하는 중요한 사업이며, 국가는 배설계의 

심의에서 정확성과 과학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50) 북한 해사감독법 제3조 내지 제6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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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배를 정확히 등록하고 검사하는 것은 배의 안전한 항해를 보

장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며, 국가는 배를 빠짐없이 등록하고 배검사를 

현대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셋째,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 자격심사는 해사감독사업의 중요내용이

며, 국가는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 자겸심사를 정한 방법과 기준에 따

라 정확히 하도록 한다.

넷째, 해난사고의 처리를 바로 하는 것은 사고에 대한 책임한계를 

명확히 가르고 피해를 빨리 가시기 위한 중요방도이며, 국가는 발생

된 해난사고에 대하여 객관적 입장에서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한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국가는 해사감독사업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

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며, 북한이 승인한 해사분야의 국제협

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2) 배설계의 심의

배설계의 심의를 잘하는 것은 배와 의장품의 질을 보장하는데서 나

서는 중요요구이며,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의장품의 설계심의를 제때에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배를 건조, 수리하거나 의장품을 만들려는 기

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설계심의를 받아야 하며,. 설계심의

를 받지 않고는 배를 건조, 수리하거나 의장품을 생산할 수 없다. 배설

계를 심의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설계심의신청서와 설계문건

을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그리고 다른 나라 배를 수리하려 할 경

우에는 배대리기관이 배설계심의신청서와 설계문건을 낸다.51)

51) 외국 배에 대한 행정적 처리를 배대리기관이 맡아 하도록 한 것은 북한 해운법  
제63조(다른 나라 배의 대리업무)에서 “다른 나라 배에 대한 대리업무는 선박대리
기관이 맡아한다. 우리 나라 항과 령해, 공동수역의 우리측 지역에 영업을 목적으
로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는 대리업무에 필요한 배와 짐자료, 비용을 선박대리기관
에 미리 내야 한다.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선박대리기관과의 합의밑에 다른 나라 
배와의 관계를 가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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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감독기관은 배설계를 심의하고 유효기간을 정해주어야 한다. 다

른 나라 배설계의 심의는 두 나라의 해사법규와 국제협약에 근거하여 

한다. 심의받은 배설계를 고친 경우에는 해사감독기관의 설계심의를 

다시 받아야 하며, 배설계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에도 설계심의를 

다시 받아야 한다. 수출하는 배와 다른 나라에 다니는 배설계의 내용

표기는 조선어와 영어로 한다.

(3) 배의 등록과 검사

배의 등록과 검사는 정상적인 배관리운영의 중요조건이므로, 해사감

독기관은 배를 정확히 등록하고 배의 항해안전성과 설비, 속구비품을 

갖춘 정형, 배수리정형을 검사하여야 한다.52)

배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선적항을 정하고 해사감독기관에 배등

록신청서를 내야 하며, 배의 매매 또는 양도에 대한 등록을 하려 할 

경우에는 공증문건을 첨부한다. 이 내용으로 보아 북한에서도 기관, 

기업소, 단체간에 선박의 매매 또는 양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배는 등록, 변경등록, 전출 또는 전입등록으로 나누어 등록하는데, 

배의 등록은 배를 새로 건조하였거나 처음 등록할 경우에, 변경등록

은 등록한 배의 총 톤수와 구조, 등록증서의 내용이 달라졌을 경우에, 

전출 또는 전입등록은 등록된 배를 다른 해사감독기관에 등록할 경우

에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등록할 배의 이름과 번호, 국적, 선적항, 호출부호, 

급수를 등록하고 등록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로 다니는 

배의 등록증서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이, 그밖의 배의 등록증서는 해당 

52) 해운법 제15조(배의 검사)에서는 “배는 항해안전성, 로동조건과 작업수단의 안
전성, 바다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운영할수 있다. 해
사감독기관은 항해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배의 항해를 중지시키거나 짐싣는 

량, 항해구간을 제한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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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감독기관이 발급한다. 등록증서를 분실하였거나 오손시킨 경우에

는 배를 등록한 해사감독기관에 신고하여 재발급 받는다. 등록한 배

에는 국기와 배잠김선, 배이름, 선적항, 등록번호 같은 것을 표식한

다.53) 배이름은 배임자기관이 해사감독기관과 합의하여 정하며 배의 

번호는 해사감독기관이 정한다.

배가 침몰, 화재, 파손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었거나 5개월 이상 

행방불명되었거나 배를 폐선시켰을 경우에는 등록에서 삭제한다. 배

를 폐선시키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사감독기관의 기술감정과 합

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과정은 해운법 제20조의 폐선에 관한 사

항을 보다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54) 해사감독기관

의 기술감정과 합의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선박의 양적 관리를 위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배검사는 초기검사, 운항검사로 나누어 하는데,. 초기검사는 배를 건

조, 수리하거나 처음으로 등록할 경우에, 운항검사는 배를 등록한 때부

터 5년 또는 그보다 짧은 주기로 한다. 배의 초기검사 또는 운항검사

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검사신청서를 해사감독기관에 내

야 한다. 다른 나라 배가 북한 해사감독기관의 운항검사를 받으려 할 

경우에는 다른 경우와 마찬가지로 배대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낸다.

배를 건조, 수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공정검사를 하고 검사조

서를 만들어 해사감독기관에 내야 하며, 해사감독기관은 검사조서를 

검토하거나 직접 공정검사를 하여야 한다. 건조, 수리한 배에 대한 최

종검사는 계류시운전검사와 항해시운전검사로 나누어 한다.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건조, 수리한 배의 시운전지도서를 작성하여 해사감독

53) 해운법 제17조(배의 문건과 표식)에서는 “배에는 국적과 항해안전성을 인증하
는 증서, 선원명부, 항해일지, 짐문건 같은 것을 갖추고 선적항, 배잠김선을 비롯한 
해당한 표식을 한다. 배의 굴뚝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표식을 할수 있다.”
고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

54) 해운법 제20조(배의 매매, 페선)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를 팔고 사
거나 페선시키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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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에 내야 한다.

배에 놓으려고 만드는 설비, 의장품과 배의 건조, 수리에 쓰려고 생

산하는 자재는 해당 품질감독기관이 검사한다. 제작증서가 없거나 해

사감독기관의 확인을 받지 않은 설비는 배에 설치할 수 없다.

북한 영역 밖에서 항해하다가 검사유효기간이 지나 북한으로 돌아

오는 배에 대한 운항검사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의뢰에 따라 북한 영

사대표기관이 조직한다. 북한 영사대표기관에 의하여 확인받은 검사

유효기간은 돌아오는 항차에만 해당되는 임시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

으로 되어 있다. 해운법 제16조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55)

초기 또는 운항검사에서 합격된 배에는 배운항증서, 선급증서, 검사

증서를 발급하거나 해당 증서에 검사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준다.

(4) 선원등록과 선원의 배기술자격심사

북한의 해사감독법에서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를 정확히 하

는 것은 선원대열을 튼튼히 꾸리고 선원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일 수 

있게 하는데서 나서는 중요요구이므로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선원등록은 배에 선원이 배치되었거나 선원을 채용한 경우에 하며, 

해사감독기관은 선원을 지휘선원과 일반선원으로 갈라 등록하여야 한

다. 그리고 선원은 5년에 한번씩 재등록한다. 선원을 등록할 경우에는 

배기술자격을 심사하는데, 배기술자격은 5년에 한번씩 재심사한다. 선

원의 등록과 배기술자격심사는 해당 해사감독기관이 한다. 그러나 다

55) 해운법 제16조(다른 나라 항에서 우리 나라 배의 검사) 다른 나라 항에서 우리 
나라 배에 대한 검사는 중앙해사감독기관의 의뢰에 따라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이 조

직한다. 그러나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이 없을 경우에는 배에 대한 검사를 대리기관을 
통하여 조직한다. 공화국령사대표기관이 발급한 검사증서는 배가 우리 나라로 오는 
항차에만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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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나라로 다니는 배의 선원등록과 선원의 배기술자격심사는 중앙해

사감독기관이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등록 또는 재등록한 선원에게 선원증, 배기술자격

증, 배기술자격보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북한 국적을 가진 다른 

나라 배를 타는 선원에게는 해당 나라가 발급한 배기술자격증을 인정

하는 보증서를 발급해줄 수 있다.

선원증은 배의 선원임을 확인하는 증서이다. 다른 나라로 다니는 배

의 선원에게 발급한 선원증은 북한 여권을 대신한다. 해운법 에도 

유사한 규정을 두고 있다.56) 선원증이 없이는 배를 탈 수 없으며 배

기술자격증이 없이는 선장, 기관장, 항해사, 기관사, 전기사, 무선통신

사, 배길안내사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5) 해난사고의 처리

해난사고의 처리는 해사감독기관의 중요임무이며, 해사감독기관은 

정해진 기준과 객관적 증거에 기초하여 해난사고를 심의하고 처리하

여야 한다.

해난사고에는 배의 침몰, 침수, 충돌, 좌초, 좌주, 파손, 고장, 화재와 

인명피해 같은 것이 속하며, 배에 의한 바다, 강, 호수의 오염도 해난

사고로 취급한다.57)

56) 해운법 제23조(선원증) 선원은 공화국선원증을 가져야 한다. 다른 나라로 다니
는 선원에게 발급한 선원증은 공화국려권을 대신한다. 다른 나라에서 새로 산 배에
는 그 배의 설비조작을 위하여 다른 나라 선원증을 소유한 선원을 일정한 기간 승

선시킬수 있다.
57) 남한의 경우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서 ‘해양사고’
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해양사고”라 함은 해양 및 내수면에서 발생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고를 
말한다.

  가.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과 관련하여 사람이 사망 또는 실종되거나 부상

을 입은 사고

  나.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선박 또는 육상 해상시설에 손상이 생긴 사고

  다. 선박이 멸실 유기되거나 행방불명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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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감독기관은 북한 영해, 강, 호수에서 일어난 해난사고를 심의 

처리한다. 국제협약, 계약에 있거나 특별히 정해진 경우에는 공해 또

는 다른 나라 수역에서 일어난 해난사고도 심의 처리할 수 있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난사고를 발견하면 즉시 해사감독기

관에 알려야 한다. 해난사고에 대하여 통지받은 해사감독기관은 제때

에 사고를 조사하고 심의하여야 한다.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의 선장 또는 배임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

사감독기관에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배가 북한 

영해에서 해난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배대리기관이 보고서를 작성 

제출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를 정확히 조사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설비를 분해하거나 부분품을 떼어내거나 대상물을 촬영, 측정, 분석하

는 방법으로 감정할 수 있다.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는 사고의 조사 심의가 끝나기 전에 항해할 

수 없다. 해난사고를 일으킨 배의 선장 또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

체는 사고현장을 보존하고 조사에 필요한 인원을 보장하며 사고에 대

하여 책임있는 자를 배에서 내리게 하거나 다른 배에 옮겨 태우지 말

아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의 해난사고심의처리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기업

소, 단체와 공민은 해난사고의 처리가 결정된 날부터 15일 안으로 재

판기관에 의견을 제기할 수 있다.

해사감독기관은 해난사고에 대한 심의처리가 끝난 배의 항해안전성

을 검사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해난사고에 대한 심의처리문건과 

해난증명서를 발급하여줄 수 있다.

  라. 선박의 충돌 좌초 전복 침몰이 있거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된 사고

  마. 선박의 운용과 관련하여 해양오염피해가 발생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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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북한 해사감독법에 있어서 해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는 국가의 해

사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며, 국가는 해사사업체계를 바로 

세우고 해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

해사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 밑에 중앙해사감독

기관이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해사사업기준을 정하고 그 집행을 

정상적으로 장악 지도하여야 한다.

중앙해사감독기관은 배의 설계, 건조, 수리, 관리에서 나서는 과학기

술적 문제를 풀기 위하여 비상설로 해사기술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

다. 해사기술위원회는 해당 전문일꾼들로 조직한다.

해사감독기관은 해사사업과 관련한 법규, 국제협약, 자료를 해당기

관, 기업소, 단체에 알려주며 그 집행을 조직 지도하여야 한다.

국가는 배의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하여 배사고방지대책월간을 정하

며, 배사고방지대책월간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해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해사감독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배의 건조, 수리, 관리정

형을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해사감독기관은 배와 배운영기관, 항시설의 안전관리, 안전보장에 

대하여 검열하고 해당 증서를 발급해주어야 한다. 검열 및 해당 증서

발급절차는 따로 정한데 따른다.

해사감독기관은 항 또는 해상무역장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에 대

하여 해상인명안전협약, 배에 의한 바다오염방지협약, 만재잠김선협약 

같은 국제협약의 준수정형을 검열하여야 한다. 국제협약을 위반한 배

는 억류하거나 벌금을 물린다.

해사감독기관의 검사를 받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하였거

나 검사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배는 항해를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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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시킨다.

위조되었거나 불법적으로 발급된 선원증, 배기술자격증은 회수한다. 

해난사고를 일으킨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배를 억류, 몰수하거나 원

상 복구시키며 해당 선원의 배기술자격을 낮추거나 박탈하고 선원등

록을 취소한다.

그리고 이 법을 어겨 해사사업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

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 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

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북한에서 행정법적 제재를 많이 이용

하는 이유로 “형사법적 제재를 비롯한 다른 법적 제재들은 주로 재판

활동을 통하여 적용된다. 재판활동은 범죄사실이 발생한 후 수사, 예

심, 재판준비 등 여러 공정과 절차를 거쳐 진행되는 만큼 범죄행위의 

발생과 그에 대한 법적 제재 사이에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게 되며, 

이것은 법 위반행위에 대한 법적 통제를 제때에 적용하는 데서 일정

한 제한을 가지게 된다”고 설명한다.58)

3. 해상짐수송법

북한에서는 2006년 1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22

호로 해상짐수송법 이 채택되었다.59) 해상짐수송법 의 제정이유는 

지금까지 북한에서 해상짐수송에 관한 문제는 해운법 에 의하여 규

정해 왔으나, 해운법 에서는 해상수송뿐만 아니라 해사관계에 관한 

많은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해상짐수송문제를 구체적

으로 규정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한다.60) 즉, 늘어나는 해상짐수송

58) 리성국, “사회주의국가관리에서 행정법적제재의 필요성”, 29 30면 참조.
59) 해상짐수송법 은 총 7장 76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해상짐수송법의 
기본, 제2장 짐수송자, 제3장 짐보내는자와 받는자, 제4장 배짐증권, 제5장 배운임, 
제6장 용선, 제7장 분쟁해결의 체계로 되어 있다. 림영찬, “해상짐수송에 관한 공화
국법의 개선완성”, 18면 참조.

60) 림영찬, “해상짐수송에 관한 공화국법의 개선완성”, 1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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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관련하여, 특히 대외해상무역짐수송이 여러 나라의 다른 대상들을 

상대로 국제협약과 국내법들의 영향 속에서 진행되는 것 때문에 많은 

복잡한 문제들이 발생하였고, 이러한 복잡한 문제들을 신속정확하게 

해결할 구체적인 법률적 대책이 요구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해상짐수송법 은 해운법 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61)

우선 해상짐수송법 의 모든 규정들이 국내해상짐수송과 대외해상

짐수송에 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규정들로 통일되어 있다는 점이다. 즉, 

해상짐수송법 은 북한 당사자들 사이 또는 북한 당사자와 다른 나라 

당사자 사이에 해상짐수송계약을 맺고 이행하는 해상짐수송에 적용한

다는 규정(제5조)을 두고 있고, 개별 규정에서 다른 예외를 두고 있지 

않다.

다음으로 해상짐수송법 은 해운법 을 보다 구체화한 규정들을 두

고 있다. 그 사례로는 해운법 제44조(계약한 배의 보장)62)를 해상

짐수송법 에서는 “.... 짐수송자는 계약에서 정한대로 배를 짐싣는 항

에 제때에 대야 한다..... 어찌할 수 없는 사유로 계약에서 정한대로 

배와 배선기일을 보장하지 못할 경우에는 계약상대방에 다른 배를 보

장하거나 기일을 연장하여 줄 것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

대방은 2일 안으로 답변하며 답변이 없으면 짐수송자의 제기에 동의

한 것으로 인정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불가항력으로 계약 이행이 불가

능한 경우의 계약 수정, 통보, 합의 및 계약 취소 등 여러 법적 대안과 

61) 자세한 사항은 림영찬, “해상짐수송에 관한 공화국법의 개선완성”, 17 19면 참조.
62) 해운법 제44조(계약한 배의 보장)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목적항까지 
짐을 안전하게 실어나를 수 있는 배를 정해진 기일까지 짐싣는 항에 대야 한다. 수
송계약에서 짐을 싣거나 부리는 항을 후에 정하기로 한 경우 수송의뢰기관, 기업
소, 단체는 수송에 지장이 없도록 항을 정하고 배관리운영기관, 기업소, 단체에 알
려야 한다. 수송의뢰기관, 기업소, 단체와의 합의없이 계약에서 정한 배를 다른 배
로 바꾸어댈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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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안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해상짐수송법 은 해운법 에는 없는 새로운 조항들을 규정하

고 있다. 첫째, ‘항해감당력 보장의무’를 규정한 것인데, 수송자는 항

해를 시작하기 전까지 짐을 안전하게 수송할 수 있도록 배의 항해감

당력을 보장하며 선원을 배치하고 짐칸, 냉동칸, 냉장칸 같은 것을 준

비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짐수송자의 책임 제한과 면제

를 명백히 규정한 것인데, 해운법 은 짐의 손실, 손상과 관련한 짐수

송자의 책임제한 및 면제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짐손해에 대하여 외

국당사자 앞에 지는 책임은 국제협약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나(제60

조), 해상짐수송법 은 계약에서 달리 정하지 않은 화물의 손실 손상

시 보상액을 포장 및 단위당 666.67SDR(특별인출권) 또는 1 당 2SDR 

가운데 더 높은 금액을 한도로 제한하고, 짐의 인도 지연에 대한 손

해보상액은 운임총액으로 제한하도록 했다.63) 셋째, 수송짐의 경매처

분문제를 규정한 것인데, 해상짐수송법 은 짐수송자는 운임이나 비

운짐자리운임(공하운임), 체선료, 대기료, 짐을 위해 추가비로 지출한 

비용, 해난구조비용, 공동해손분담금 같은 지불하여야 할 날부터 30일 

안에 지불하지 않았거나, 짐을 넘겨받아야 할 날부터 30일 안에 짐받

을 자가 나타나지 않을 경우 해당 짐을 경매처분해줄 것을 재판소에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제19조). 넷째, 수송자는 ‘항해상의 실

수’로 인한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한 

것인데, 해상짐수송법 은 수송자는 항해 또는 배관리에서 선원, 수로

안내원의 실수로 생긴 짐의 손실, 손상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을 규정하였다(제21조제4항).64) 해상짐수송법 은 이밖에도 기간용

63) 그리고 해상짐수송법 은 이와 함께 12개 항의 짐수송자 책임면제조건을 규정하
였다. 림영찬, “해상짐수송에 관한 공화국법의 개선완성”, 19면 참조.

64) 이것은 수송자는 짐의 보관관리를 잘못하여 생긴 짐의 손해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만, 배의 관리, 항해와 관련한 ‘항해상의 실수’로 인한 짐손해에 대해서는 책임
지지 않는다는 의미라고 한다. 림영찬, “해상짐수송에 관한 공화국법의 개선완성”, 
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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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빈배용선(나용선) 문제를 비롯하여 많은 문제들을 새롭게 규정하

고 있다.

해상짐수송법 의 효력과 관련하여 해상짐수송법 의 규정들은 해

운법 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해운법 도 여전히 효력을 가지

지만, 같은 문제를 서로 달리 규정하였다면 해상짐수송법 에 준하여 

해결하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어65) 해상짐수송법 에 특별법적인 지

위를 부여하고 있다.

4. 북한 해상물류관련 법제의 특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북한의 해상물류관련 제도는 해운법과 해

사감독법 및 해상짐수송법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북한의 해상물류관

련 제도를 우리 법제와 비교하면서 그 중요한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첫째, 남북한의 해운법에 규정되어 있는 주요 내용에서부터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남한의 해상물류 관련 법제에서는 해운법 을 

기본으로 하여 선박법 , 선박안전법 , 선박등기법 , 국제선박등록

법 , 선원법 , 선박직원법 , 해상교통안전법 ,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등으로 대상과 업무에 따라 세부적으로 분리입법

되어 있고, 상법에도 해상에 관한 많은 사항을 다루고 있다. 반면, 아

직도 북한의 해운법과 해사감독법은 그 대상이나 업무별로 크게 분화

되지 않았고, 또한 북한에는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상 상법 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남북한간에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

다. 따라서 남한에서는 상법 에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는 해상보험, 

선장 및 선박소유자의 책임, 운송 및 용선계약, 해난구조, 공동해손 

등에 관한 사항을 북한은 해운법 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65) 림영찬, “해상짐수송에 관한 공화국법의 개선완성”, 1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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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북한 해운법은 자국화물 우선적취제도와 자국선박에 대한 자

국화물 유보를 명시한 ‘자국선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것은 자

국 선박과 화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보장함으로써 인민경제계획에 

차질을 주지 않으려는 노력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북한 해운법은 

북한 선박에 의한 연안물류의 독점(해운법 제37조), 북한 수역에서의 

해난구조 및 인양작업에 대한 북한 해난구조기관 이용(해운법 제71조) 

등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를 여러 곳에서 표방하고 있다.

셋째, 북한의 해상물류관련법에서는 외국선박에 대해서 선박대리기

관 이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외국선박의 영업에 대한 일반적인 대

리업무(해운법 제63조), 외국선박의 수리(해사감독법 제11조), 외국선박

의 운항검사(해사감독법 제23조), 외국선박의 해난사고 보고(해사감독

법 제41조) 등의 경우 외국선박은 선박대리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

도록 규정하여 외국선박의 업무에 대해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넷째, 북한의 해운법은 우리 법제에서는 규정을 두지 않고 있고, 일

반적으로 개별 계약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예인작업에서의 법률관

계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북한 해운법은 제66조(배

끌기작업), 제67조(배끌기작업의 지휘), 제68조(배끌기작업과정에 생긴 

손해)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다.

다섯째, 북한의 해운법과 해사감독법은 규율내용에서도 명확하게 구

분되지 않으며, 내용에서도 서로 유사한 조문을 두고 있는 사례가 많

이 있다. 북한의 해운법과 해사감독법은 선박의 등록, 검사, 선원, 해

난사고 등에서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문들을 중복적으로 규정하

고 있다. 또한 조문 내용에서도 <표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사한 

내용을 가진 조문들이 많기 때문에 두 법을 통합하든가, 아니면 규율

대상별로 보다 세분하는 구분입법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할 여지가 있

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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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북한의 해양시설관리 법제

해양시설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항만을 관리하는 법령

으로는 1986. 9. 4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1호로 채택된 항만

법 (1999. 3. 1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07호로 수정보충)과 

1994. 4. 28 정무원 결정 제20호로 채택된 자유무역항규정 이 있다.

그리고 이외에도 갑문의 건설과 관리에 관한 갑문법 (2001. 3. 2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140호로 채택), 배길표식물의 설치

와 관리에 관한 배길표식법 (2004. 3. 17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9호로 채택), 바다 하천 호수의 수로에 관한 조사 이용

관리에 관한 수로법 (2004. 3. 10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

314호로 채택) 등이 항만 이외의 해양시설을 관리하는 법령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항만법 을 기본으로 하여 항로표지법 , 수

로업무법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우

리나라 법률에서는 항만법 에서 항만시설의 일부로 다루고 있는 갑

문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독특하다고 할 수 있

다.66) 그만큼 북한에서 갑문이 항만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67)

여기서는 해운사업의 중심이 되는 항만에 관한 제도를 위주로 살펴

보고자 한다.

66) 우리나라는 간척지를 보존하기 위해 설치한 방조제를 관리하기 위한 방조제관
리법 은 따로 두고 있다.

67) 북한은 남포의 서해갑문, 미림갑문, 봉화갑문 등을 3대 갑문으로 칭하고 있으며, 
대동강 하구를 막고 있는 서해갑문 건설에는 당시 북한의 막대한 자원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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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만법

무역의존도가 국내총생산의 약 70%에 달할 정도로 국가경제에서 

차지하는 무역의 비중이 높아 자연히 남한의 항만들이 오래전부터 국

제운송부문에서 국가기간운송망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북

한의 항만은 북한 자체의 해상수출입 물동량이 부족한데다 중국, 러

시아와의 육로운송방식을 많이 이용하고, 동서해안이 분리되어 있어 

연안해운에 의한 유기적 해상운송이 불가능한 지리적 여건을 갖고 있

음에 따라 항만의 역할은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경제특구가 주로 항만을 중심으로 지정되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교역이 확대되고, 제3국과의 연계무역이 활발해지면 북한

에서도 항만 개발과 현대화, 그리고 이에 따른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에서 항만을 관리하는 법령인 항만법 은 1986년 제정된 후 

1999년에 한 차례 수정보충되었으며, 총 5장 70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경제협력 및 대외개방과 관련이 있는 법이지만 대체로 기술적

이고 행정적인 관리운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까지 자주 수정

보충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 항만법의 기본

북한 항만법 제1조에 따르면 항만은 나라의 관문이며 근로대중의 

창조적 노동에 의하여 이루어진 귀중한 재부이므로, 국가는 항만을 

전적으로 인민경제발전과 근로자들의 복리증진에 이용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근로대중의 이익을 중시하는 사회주의이념적 성향을 여

전히 드러내면서도, 제2조에서는 항만을 적극 개발이용하는 것은 해

상운수를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며, 국가는 인민경제가 발전

하는데 따라 항만을 개건확장하며 새로운 항만을 전망성있게 건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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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한다고 하여 항만 건설의 경제적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있음

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항만관리는 항의 정상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사업

이므로, 국가는 항만에서 제도와 질서를 바로세우고 항만 설비와 시

설물이 손상되거나 파괴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그리고 항운영

을 잘하는 것은 발전하는 인민경제의 수송수요에 맞게 항통과량을 늘

이기 위한 결정적 조건이므로, 국가는 항운영체계를 개선하며 항사업

을 단일화, 정규화, 규범화하여야 한다. 또한 항에서의 봉사사업은 배

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므로, 국가는 항봉사

시설을 잘 꾸리고 배와 선원, 여객에 대한 봉사활동을 적극 벌리도록 

규정하여, 항만의 관리, 항의 운영, 그리고 항에서의 봉사사업 등 관

리 운영 전반에 걸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외에도 국

가는 항만 건설과 관리, 항운영에 필요한 과학기술적 문제를 풀기 위

한 연구사업에 힘쓰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항만법 제7조에서는 “국가는 우리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나라와 완전한 평등과 자주성, 호상존중, 호혜의 원칙에 기초하여 항

사업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규정하여 우호적인 국가

와 비우호적인 국가를 구분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해

운법 제9조에서 단순히 “국가는 해운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

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고 규정한 것과도 다르다.

항만법 제10조에서는 해운법 에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이 승인한 항

만관계의 국제협약은 이 법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는 규정을 두어 국

제협약을 존중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2) 항만 건설 

북한은 항만 건설을 매우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여 항만법 제9조에

서 항만을 개건확장하며 전망성있게 건설하는 것은 항의 배대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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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짐통과능력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며, 해운기관과 해당 기

관은 국토건설총계획에 기초하여 항만건설계획을 세우고 항만을 현대

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항만설계기관은 항을 통과하게 되는 짐의 종류와 유동방향, 지

형지질조건, 기상수문조건, 해양조건 같은 것을 정확히 조사장악하고 

항만을 설계해야 한다는 원칙, 항만건설은 건설주기관이 직접 하거나 

건설주기관과 시공주기관 사이의 계약에 의하여 하며, 시공주기관은 

승인된 설계와 시공계약의 요구대로 건설대상을 질적으로 건설하여야 

한다는 원칙 등을 규정하고 있다.68)

그리고 항만에 일반적으로 설치해야 할 시설물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69)

) 물결막이뚝(방파제), 부두를 비롯한 항만구조물을 건설하여야 하며, 

항만구조물은 배의 정박과 항행에 지장이 없고 배를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 기중기, 자행선, 수송관, 벨트콘베아 같은 짐을 싣고 부리거나 

나르는데 필요한 설비를 만들어놓아야 한다는 것,

) 항의 규모와 특성, 짐통과능력에 맞게 창고와 적재장을 건설하

여야 하며, 무역항의 중계 창고와 적재장은 항에서 떨어진 곳에 건설

하여야 한다는 것,

) 배짐작업에 유리하고 화차의 머무름시간을 줄일 수 있게 철길

을 건설하며 짐운반수단이 늘어나는데 맞게 륜환도로70)를 건설하여야 

한다는 것,

68) 항만법 제10조 및 제11조 참조. 항건설기관은 항에 시설물을 신설하거나 확장, 
갱신하는 사업을 담당하고 있으며, 항건설기관은 서해항만건설사업소와 6.2항만건
설사업소가 있다. 강종희 외, 󰡔통일시대 대비 남 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456면 
참조.

69) 항만법 제12조 내지 제16조 참조.
70) 순환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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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대를 비롯한 배길표식물을 수로학적 요구대로 설치하여야 하

며, 규모가 큰 항에는 신호설비, 시간알림설비와 해양 및 기상관측설

비를 갖추어 놓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특히 어항에는 물고기 부림시설과 가공시설, 저장시설을 잘 

꾸려야 하며, 큰 어항에는 냉동공장을 건설하여야 하고, 여객을 취급

하는 항에는 배에 의한 여객수송을 안전하고 문화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여객부두와 여러 가지 봉사시설을 잘 꾸려야 한다.

만약 건설주기관과 시공주기관간의 시공계약에 의해 항만을 건설하

게 된 때에, 시공주기관은 항만건설이 끝난 다음 건설물에 대한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하며, 건설주기관은 준공검사에서 합격된 건설물을 넘

겨받아야 한다. 그리고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항만건설

에 필요한 설비와 자재를 계획에 정확히 맞물리고 제때에 생산보장하

여야 한다.

(3) 항만 관리 

북한에서 항만관리사업을 잘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의무이므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만에 세워진 제도와 질서

를 자각적으로 지키며 항만관리에 주인답게 참가하여야 한다.

항만경계를 긋는 사업은 내각 또는 지방정권기관이 한다. 그리고 항

만관리는 항운영기관이 한다. 한 개 항만을 여러 기관, 기업소, 단체

가 이용할 경우에는 내각이 정해주는데 따라 관리한다.

북한 항만법은 항운영기관 및 관련된 기관들의 항관리와 관련한 직

무와 원칙으로는 다음과 같은 열 가지 사항을 열거하고 있다.71)

) 항운영기관은 물결막이뚝 같은 항만시설물에 대한 기술감정을 

정상적으로 하며 파손된 항만시설물을 제때에 보수하여야 한다.

71) 항만법 제24조 내지 제33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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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운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항만의 배터와 배길을 정상

적으로 준첩72)하여 배의 안전한 정박과 항행을 보장하여야 하며, 항

만수역에서 준첩, 인양 작업을 할 경우에는 해당한 안전대책을 세워

야 한다.

) 항운영기관은 짐을 싣고부리거나 나르는 설비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보수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보수주기에 따라 제때에 질적으로 수리

정비하여야 하며, 기술검사에 합격되지 못한 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 항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창고와 적재장을 보수계획에 맞물려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하며, 창고와 적재장에는 통로와 짐쌓는 

구역을 정하고 짐을 종류별로 보관하여야 한다.

) 철도운수기관과 항운영기관은 항에 있는 철길과 도로를 정상적

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하며, 건늠길과 교통이 복잡한 곳에는 안전대책

을 세워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한다.

) 항운영기관은 물과 연유(연료용 기름) 공급, 상하수도, 전력공급 

시설 같은 항운영 시설을 잘 꾸리고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여야 한다.

) 배길표식기관과 항운영기관, 해당 기관은 배길표식물, 신호설비, 

시간알림설비와 해양 및 기상 관측설비를 현대화하고 정상적으로 관

리하여야 하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배길표식물 같은 설비를 

파손시켜 배의 항행에 지장을 주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

) 항운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무역항 같은 중요항에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야 한다.

) 항운영기관은 부두를 비롯한 항구내를 잘 포장하고 늘 알뜰하

게 거두어야 하며, 지방정권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는 항주변을 녹

화하고 잘 관리하여야 한다.

) 항안에는 항관리운영과 관련이 없는 건물과 시설물을 두거나 

건설할 수 없으며, 항기관을 비롯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안에 건

72) 남한에서는 ‘준설(浚渫)’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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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시설물을 새로 건설하려 하거나 항안의 건물과 시설물을 없애려

할 경우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항만의 이용에 있어서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항수역에 공업

페설물(폐기물), 독이 있거나 어지러운 물질을 버리거나 흘러보낼 수 

없고, 배는 항수역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을 경우 오물과 버림

물, 기름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항만 이용의 안전과 관련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항만에서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폭발물을 터트리거나 항만의 안전에 지장을 주

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하며, 항운영기관과 항을 이용하는 기관, 기업

소, 단체는 항에 있는 설비, 시설물과 물자를 화재와 자연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하고, 연유(연료용 기름)를 비롯한 인화

성물질과 폭발성물질을 다루는 일은 정해진 부두 또는 장소에서 하여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항만법은 제37조에서 다른 나라 배는 법이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무역항에 어느 때든지 나들 수 있다고 규정하여 항만, 특히 

무역항73)에 대해 자유로운 이용을 보장하고 있다. 다만, 제38조에서 

“우리나라 항에 들어오려는 다른 나라 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달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 일반

적으로 선박이 외국 항구에 입항할 때에는 선미에 선적국기를 달고, 

중앙 마스트에 입항하는 나라의 국기를 다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로 

되어 있다.74) 따라서 이 조항만으로는 북한이 선적국기를 하강하고 

인공기를 단독으로 게양하도록 강제하는 취지를 담고 있는지는 명확

73) 북한은 청진, 흥남, 나진, 원산, 남포, 해주, 송림, 선봉 등 8개의 무역항을 갖고 
있으며, 자유무역항규정 제2조에 의하면 이 중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은 자유무
역항이다.

74) 북한의 논문에서도 이러한 내용을 언급하면서, 국제관례에는 무역배들이 해당 항
구로 입항할 때 연안국의 자주권을 존중한다는 의사표시를 하도록 되어 있다고 설

명하고 있다. 최금숙, “공화국국내수역의 중요제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0권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4, 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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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 다만, 1995년 북한에 대한 쌀 제공 당시 ‘씨아펙스호’에 대

해 태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게양하도록 한 사건,75) 그리고 관행이 

아니라 이를 법률로 강제하도록 규정을 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이는 유엔해양법협약에 위배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되며76) 국제무역에 있어서 장애요인이 될 소지가 있다.77) 이 규정은 

남북간의 해운협력사업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2004년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조제

3항에서는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 출항시 항계안에서

는 쌍방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제3국적선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어 이를 해결하고 있다.

북한의 항에 나드는 배는 항만법 제39조에 따라 항운영기관의 지시

에 복종하여야 하며 국제해상충돌 예방규칙과 해당 수역의 항해규칙

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 또한 북한 무역항에 체류하는 무역선들은 정

박질서를 잘 지켜야 하는데, 정박질서에서 중요한 것은 정박하는 무

역선이 항사업감독기관의 철저한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규제한 것,78) 

75) 당시 사건은 남북한당국이 쌀을 싣고 갈 배의 국기게양에 관해 남쪽 배가 북한 
항구에 들어갈 때 모든 국기를 내리기로 구두로 합의한 사항을 씨아펙스호가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라는 견해도 있다. 󰡔한겨레신문󰡕 2000. 9. 
20. 이원섭칼럼 참조.

76) 유엔해양법협약 제92조에서는 “(1) 선박은 어느 한 국가의 국기만을 게양하고 항
해하며 공해에서 그 국가의 배타적관할권에 속한다. 선박은 특별한 경우-소유권의 
양도 또는 등록변경의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항해 중 또는 기항 중에 그 국기를 
변경할 수 없다. (2) 편의에 따라 2개국 이상의 국기를 선택적으로 게양하고 항해
하는 선박은 그 어느 국적도 주장할 수 없고 무국적선과 동일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77) 한국의 선박법에서는 제5조(국기의 게양)에서 오히려 “한국선박이 아니면 대한민
국국기를 게양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제32조(한국선박이 
아니면서 국적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한 경우와 한국선박이 국적

을 사칭할 목적으로 대한민국국기외의 기장을 게양한 때) 및 제35조(선장이 제11조
의 국기게양규정에 위반하여 대한민국국기를 게양하지 아니한 때)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78) 무역선이 항사업감독기관의 지도와 감독을 받도록 한 것은 항수역에서 배들의 
안전한 움직임을 보장하고 배충돌과 항시설물을 파손시키는 등 각종 사고들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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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배의 선원이나 여객들이 국경통행검사기관과 세관검사기관의 

승인과 철저한 검사 밑에서만 움직이도록 하는 것79)이다.

그리고 항운영기관은 항에 들어온 배의 머무름터를 정하여주며 배

가 안전하게 정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선장으로부터 배의 안전

과 관련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에는 곧 그 내용을 확인하고 해당

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항만을 이용하는 배는 부두에 대고 떼는 질

서를 지키며 항만시설물을 손상시키거나 파괴하지 말아야 하고, 배대

는 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은 물결막이뚝(방파제), 호안에 배를 대거나 

짐을 부릴 수 없다.

북한은 항만법 제42조에서 “다른 나라 배는 항만에서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및 무선통신 기재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

하여 외국선박의 무선통신 사용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국제 

해양법 관례에 맞지 않는 것이다.80) 항만 내에서는 오히려 항만관제

와 안전을 위하여 무선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두어야 한

다.81) 이와 관련하여 2004년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 제9조제1항에서

는 “남과 북은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

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규정

리 막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최금숙, “공화국국내수역의 중요제도”, 69면 참조.
79) 그것은 배의 선원들이나 여객들이 해당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며 불법행위의 요
소로 될 수 있는 물건을 소유해 가지고 갈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즉, 국가가 제정한 세관검사대상물을 소유하였거나 그밖에 검사나 국경통행검사에 
통과될 수 없는 물건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최금숙, “공화국국내수역
의 중요제도”, 69면 참조.

80) 1995년 제1차 쌀 운송시 자유무역항인 청진항에 입항한 '씨아펙스'호의 경우 태
극기를 내리고 인공기를 게양하도록 하고, 통신관련 장비를 한 곳에 모아 봉인함으
로써 선박과 본사간의 통신이 완전히 차단된 사건이 실제로 발생한 바 있다. 강종
희 황진회, 󰡔남북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해상운송 활성화 방안󰡕, 해운산업연구원, 
1996, 제3장 참조.

81) 남한의 개항질서법시행규칙 제11조제2항에서도 “항계안에서 이동하는 선박, 정
박중인 선박, 계류선박 및 부두에 접안되어 있는 선박은 당해선박의 무선설비에 의
하여 비상주파수를 송신 및 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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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그 후단에서 “북측은 남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항행중이거나 항

구에 정박 중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빠른 시

일 내에 개정하도록 한다”고 하여 무선통신 금지에 관한 규정의 개정

에 대해 합의한 바 있다.

북한 항만법 제43조는 또 “공민은 항출입질서를 엄격히 지켜야 한

다.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항에 나들거나 배에 오르내릴 수 없다”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항만 출입에 관한 기본적인 질서를 선언한 것일 

뿐만 아니라 선박을 이용한 국외탈출 또는 밀수 등의 범죄 발생에 대

해 경고하기 위한 의도도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 항만법은 이외에도 항운영기관은 항수역에서 배의 안전항해와 

해난구조를 위한 지휘체계를 철저히 세워야 하고, 항에 머무르는 배

는 해난을 발견하였을 경우 즉시 항운영기관에 알리며 해당 기관의 

요구에 따라 해난구조작업에 동원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항 운영

북한 항만법 제4장에서는 항만의 운영에 관한 사항들에 관해 상세

하게 정하고 있다.

먼저, 항은 해상수송의 거점으로서, 항기관은 짐을 제때에 싣고부리

며 배에 대한 기술봉사를 잘하여 배의 머무름시간을 줄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항 운영을 신속하게 효율적으로 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

리고 항 운영의 기본인 배취급을 통일적으로 하기 위하여 무역항에 

비상설로 항연합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무역항에서 배에 짐을 싣거나 배에서 짐을 부리는 작업기준량을 정

하는 사업은 내각이 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항기관은 짐임자대리

기관 또는 배임자대리기관과 작업계약을 맺고 정확히 이행하여야 한다.

북한 항만법 제49조에서는 “배의 취급은 우리 나라 배와 긴급한 사

정이 있는 배를 내놓고 항에 들어오는 차례로 한다”고 규정하여 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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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과 긴급선박을 우선하도록 정하고 있다. 항만 운영에 있어서 긴급

한 사정이 있는 선박 이외에 국적선을 우선하여 취급하도록 하는 규

정을 둔 것은 외국 선박에 대해 부당한 차별을 두고 있는 것으로 국

제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사항으로 생각된다.

제50조에서는 무역항에서 관계기관은 배임자대리기관과 합의 밑에 

다른 나라 배와의 사업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북한의 제반 법령

상 외국 선박은 대리기관을 통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는 원칙을 일

관되게 견지하고 있다.

배의 입출항승인은 항무감독기관이 한다. 항무감독기관은 배운영기

관 또는 배임자대리기관으로부터 배의 입출항신청을 받으면 배에 대

한 검사와 배길안내를 조직하여야 한다. 북한 무역항의 입항질서에서 

중요한 것은 입항하려는 무역선들이 도착에 대한 사전통지를 제때에 

하는 것,82) 국경통행검사기관의 입국검사를 철저히 받도록 하는 것,83) 

위생검역을 철저히 받도록 하는 것,84) 항사업감독기관의 요구를 철저히 

82) 무역선들이 도착에 대한 사전통지를 제때에 하도록 규제하는 것은 해당 무역항
으로 하여금 무역선의 입국을 위한 검사준비와 정박지, 예인선, 무역화물취급 등의 
사전준비를 미리 갖추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므로 선박측은 자기의 대리인을 통
하여 배의 위치와 배길안내대기지점도착시간을 수시로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북
한의 무역항관리운영규정 제5장제63조에는 “다른 나라 배대리인은 배가 항에 도
착하기 3일전, 1일전, 12시간전, 4시간전에 한번씩 배의 위치와 배길안내대기지점도
착시간을 선장으로부터 받아서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하며 항무감독과 련계밑에 입

항검사에 나갈 기관들에 배길안내배가 떠나는 시간과 장소를 미리 알려주어 배길

안내 지휘선장과 검사성원들이 배길안내배에 도착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 
배대리인은 배가 항에 들어오면 30분안으로 그 정형을 항종합사령과 무역지사에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금숙, “공화국국내수역의 중요제도”, 󰡔김일성종합
대학학보 -력사법학󰡕 제50권 제4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4, 67면 참조.

83) 국경통행검사기관의 입국검사를 철저히 받도록 규제한 것은 다른 나라 배로부터 
들어오는 불법입국자들의 적발, 배에 있는 무기, 폭발물을 비롯한 여러 가지 위험
물질에 대한 단속통제사업을 철저히 진행함으로써 나라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보위

하기 위해서이다. 최금숙, “공화국국내수역의 중요제도”, 67면 참조.
84) 위생검열을 철저히 받도록 규제하는 것은 나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전염병으로부
터 발생되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최금숙, “공화국국내수역의 중요제도”, 
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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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하는 것,85) 세관검사를 철저히 받도록 하는 것86) 등 다섯 가지를 

들고 있다.

항만법 제52조에서는 “다른 나라 배와 우리 나라 무역배는 입출항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입출항검사는 항무감독기관의 지휘밑에 항에 있

는 해당 검사기관이 한다. 검사를 받지 않거나 검사에서 통과되지 못

한 배는 입출항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북한 무역항의 출항질서

에서 중요한 것은 출항검사를 철저히 받도록 하는 것이며, 무역선의 

출항검사에서 기본은 해안국경통행검열과 세관검사이다.87) 남한의 개

항질서법 에 따르면 개항의 항계 안에 입 출항하는 선박은 신고를 하

도록 하고(제5조), 관련 규정에 위반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

여 검사 또는 확인(제41조)을 받도록 정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북한의 

입출항검사는 다소 과도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 항만법 제53조에서는 “무역항에 나드는 다른 나라 배는 배길안

내대기지점으로부터 배길안내를 받아야 한다. 배길안내는 배길안내기

관이 한다. 우리 나라 배에 대한 배길안내는 선장의 요구에 따라 하여

85) 항사업감독기관은 항수역에서 모든 무역선들의 입항항해를 지휘하여 감독통제하
는 기관으로서, 모든 무역선들이 항사업감독기관의 요구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규제
하는 것은 항수역에서 배들의 충돌, 항시설물의 파괴를 비롯한 여러 가지 사고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최금숙, “공화국국내수역의 중요제도”, 68면 
참조.

86) 세관검사를 받도록 규제하는 것은 당의 무역정책에 입각하여 무역항과 해상국경
을 통하여 반출반입되는 국가무역짐에 대한 감독검사를 보장하여 밀수행위를 단속

하고 관세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다. 무역선에 대한 세관검사관의 검사내용에는 선
장으로부터 받은 입항보고서, 실은 짐목록을 비롯한 상품정형에 대한 문건들이 속
한다. 이와 함께 식료품, 연유 등 배에서 쓰는 여러 가지 물건들과 선원 및 여객들
이 가지고 있는 일용필수품들과 금, 은, 동, 귀금속과 화폐와 같은 지불수단이 속한
다. 최금숙, “공화국국내수역의 중요제도”, 68 69면 참조.

87) 해안국경통행검사기관에서는 북한의 대외적 권위를 훼손시키며 법질서를 어기는 
현상, 국가기밀에 속하는 문건과 자료를 가진 자, 비법월경자 등을 단속취급한다. 
세관검사기관은 배입항보고서, 배짐증권, 실은짐목록, 손님명단과 그들의 몸짐, 손
짐신고서를 검토확인하고 배칸 및 창고와 거기에 있는 물건을 검사한다. 최금숙, 
“공화국국내수역의 중요제도”, 69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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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운법 제64조의 내용과 동일하

다. 항에 들어온 배의 선장은 입항연합검사가 끝난 다음 노동안전대

책과 작업준비를 끝내고 작업준비완료통지서를 짐임자대리기관에 내

야 한다.

항에 짐을 모으는 일은 짐임자기관이 하는데, 짐임자기관은 배선계

획에 맞물려 배짐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제때에 짐을 모아야 한다. 짐

작업은 짐임자대리기관 또는 배임자대리기관이 낸 짐작업의뢰서에 의

하여 하는데, 짐작업의뢰서는 정해진 기간 안에 내야 한다. 배에 짐을 

싣거나 배에서 짐을 부리는 일은 짐적재도면과 짐작업기술공정표, 짐

취급지도서에 의해서만 할 수 있다. 항기관은 짐을 싣고부리거나 실

어나르는 일을 기계화하여야 한다고 규정(제57조제2문)하여 기계화를 

촉구하는 내용도 두고 있다.

항에서 수입품을 수요자기관에 보내는 일은 짐임자대리기관이 하는

데, 짐임자대리기관은 수입품을 제때에 수요자기관에 보내야 한다. 운

수기관은 수입품을 실어나르는데 필요한 화차와 자동차를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항 안에는 짐을 오래 쌓아둘 수 없으며, 짐임자기관은 배에 실을 짐

과 배에서 부린 짐을 항 안에 임시로 보관시킬 수 있다. 짐을 보관시

켰을 경우에는 해당한 보관료를 물어야 한다. 항기관은 정해진 기간 

안에 보관시킨 짐을 찾아가지 않을 경우 내각의 승인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항에서 짐을 넘겨주고받는 것은 운수기관과 짐임자대리기관 사이, 

짐임자대리기관과 항기관 사이에 한다. 짐을 넘겨받은 기관은 넘겨줄 

때까지의 기간에 자기의 잘못으로 생긴 사고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배에 짐을 싣거나 배에서 짐을 부리는 때의 검수는 국가검수기관이 

하며 더미짐(산적화물)에 대한 배잠김감정88)은 대외상품검사기관이 하

88) 흘수 검정(draft survey), 즉, 선박에 선적된 화물량을 결정하기 위하여 양하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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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국가검수기관과 대외상품검사기관은 짐검수와 배잠김감정을 정

확히 하여야 한다.

북한 항만법 제62조에는 “항기관과 해당 기관은 물, 연유, 부속품을 

비롯한 배운영물자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대외봉사기관은 선원

들에게 충분하고 문화적인 휴식조건을 지어주며 남새를 비롯한 식료

품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해상물류를 차질없이 수행하기 위

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북한 항만의 이용에 있어 항만비용의 계산과 청산은 배가 항에 들

어갔다가 나갈 때마다 하도록 하고 있는데, 다른 나라 배운영기관은 

항만비용전도금을 배가 항에 도착하기 전에 지정된 은행의 돈자리에 

넣어야 한다(항만법 제63조). 이 규정은 해운법 제63조제2문과도 같은 

취지를 담고 있는데, 항만비용을 선입금하는 것은 국제관례에 맞지 

않으며, 북한의 항만관리와 금융시스템이 발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

서는 더욱 많은 문제를 야기시킬 가능성이 있다.89)

항만 운영에 관하여 북한 국내 운수항, 공업항, 어항, 여객항의 운영

은 따로 정한 법규에 따른다.90)

(5)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북한에서 항만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항만사업을 

개선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며, 해당 기관은 항만 건설과 관리, 항운영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통제하여야 한다.

배길표식물, 항만 설비와 시설물을 손상, 파괴시켰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며, 공업페설물(폐기물), 오물, 

이루어지는 검정을 말하는 것으로 보인다.
89) 황진회, “북한의 해운 항만물류 실태와 남북한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98면 
참조.

90)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관련된 개별 법령의 제정 여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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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이 있는 물질, 버림물, 기름으로 항수역을 메우거나 오염시켰을 경

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항만법 제68조에서는 항만에서 다른 나라 배가 해당 기관의 승인없

이 측심, 전파탐지 및 무선통신 기재를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

재 또는 배를 몰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제42조에 

대한 처벌규정인데, 국제적인 관례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정이라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항만에 세워진 제도와 질서를 지키지 않은 것과 관련한 벌금을 정

해진 기간 안에 물지 않거나 항만비용의 지불을 거절할 경우에는 해

당 배 또는 사람을 억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법을 어겨 항만 건설과 관리, 항운영에 엄중한 결과를 일

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2. 자유무역항규정

북한은 항만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항만법 이외에도 자유경제

무역지대에 적용되는 자유무역항규정 을 두고 있는데, 이 규정은 

1994년 4월 28일 정무원 결정 제20호로 채택되었으며 총 4장 28개 조

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유무역항규정의 제정목적은 자유경제무역지대법 을 철저히 관철

하여 중계무역짐의 수송 및 보관과 같은 경제무역활동을 원만히 보장

하며 자유무역항의 출입질서와 이용질서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자유무역항으로는 나진항, 선봉항, 청진항 등 3개의 항구가 지정되

어 있는데, 자유무역항에는 항지역과 항수역이 포함된다. 항지역에는 

부두, 등대, 배수리기지, 짐의 야적장, 보관창고와 구내철길, 구내길 

같은 것이 있는 지역이 속하며 항수역에는 배의 입출항수로, 가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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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박지 같은 것이 있는 수역이 속한다. 나진항 및 선봉항과 달리 청

진항은 자유경제무역지대로 지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무

역항으로 규정된 유일한 항만이다.91)

경제무역활동을 하거나 관광을 목적으로 하는 배, 선원, 여객과 짐

은 국적이나 출발지, 생산지에 관계없이 자유무역항에 나들수 있으

며,92) 자유무역항에 나드는 배와 짐에는 관세나 톤세, 운임세를 부과

하지 않는다.

외국투자가는 자유무역항에서 외국인투자기업(합작기업, 합영기업, 

외국인기업)을 창설하여 부두, 창고, 배수리소 같은 것을 운영할 수 

있다. 북한의 외국인투자법 제3조에 따르면 외국투자가는 북한영역 

안에 합영기업, 합작기업을 창설운영할 수 있고, 외국인기업은 ‘정해

진 지역’에 창설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자유경제무역지대

인 나선경제무역지대뿐만 아니라 자유무역항규정에 의한 청진항도 이 

‘정해진 지역’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된다.93)

자유무역항규정은 자유무역항을 이용하거나 이용하려는 북한의 기

관, 기업소, 단체의 공민, 다른 나라의 기관, 회사, 기업체, 기타 경제

조직 및 개인, 북한 영역밖에 거주하는 조선동포에게 적용한다. 즉, 

외국인투자와 관련해서 뿐만 아니라 북한의 기관, 기업소, 단체의 공

91) 따라서 청진항은 자유경제무역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자유경제무역지대에 관한 
전반적인 규정들이 적용되지는 않지만, 자유무역항규정 의 적용과 관련해서는 자
유무역지대로 지정된 다른 항만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가진다.

92) 자유무역항에 출입하는 외국선원과 여객의 경우에는 상륙 및 체류와 관련해서는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출입규정 과 자유경제무역지대 외국인 체류 및 거주규

정 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강종희 외, 󰡔통일시대 대비 남 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461면 참조.

93) 외국인투자법은 1992년 제정되고, 1999년 및 2004년에 수정보충되었다. 2004년 
수정보충되면서 제3조의 내용에서 나선경제무역지대 안에만 외국인기업을 창설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규정이 ‘정해진 지역’으로 확대, 수정되었다. 이것은 신의주
특별행정구기본법 , 개성공업지구법 , 금강산관광지구법 및 자유무역항규정

등을 비롯하여 다른 개별 법령의 제정에 의해 외국인기업 창설이 가능한 지역을 

보다 융통성 있게 규정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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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에게도 적용되는 점이 특징이다.94)

자유무역항에 입항하려는 배에게 북한 국기를 게양하도록 한 제11

조의 내용은 항만법 제38조의 규정과 마찬가지이다.

북한의 해당기관, 기업소는 자유무역항을 이용하는 다른 나라의 배

임자 또는 짐임자의 대리사업을 하는 대리인기관을 설치하고 자유무

역항 안의 해당 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 즉, 자유

무역항에서 외국의 선주 또는 화주를 대리하는 대리기관은 북한의 해

당기관, 기업소가 설치하는 대리인기관이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95) 

해운법, 해사감독법 및 항만법에도 이와 같은 대리기관에 대한 언급

이 많으나 그 구체적인 설립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데, 자유무

역항의 이러한 규정을 볼 때 이와 유사한 형태로 설치되는 것으로 생

각된다. 다른 나라의 기관, 기업체와 개인은 직접 또는 대리인기관을 

통하여 자유무역항 안의 해당기관이나 외국인투자기업과 사업할 수 

있다.

자유무역항은 그 운영과 재정 운영에 있어 다소간 자율성을 부여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먼저 자유무역항의 관리운영과 설비개조에 

필요한 자금은 항기관의 자체수입으로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자유무

역항규정 제22조). 그리고 자유무역항기관은 항관리운영을 위한 자유

무역항연합위원회를 조직운영할수 있다(자유무역항규정 제23조).96) 자

유무역항연합위원회에는 항기관과 항사업감독기관, 철도운수기관, 세

관, 검사기관, 검역기관, 배 및 짐대리인기관, 항을 이용하는 외국인투

자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가한다. 자유무역항연합위원회 책임

94) 황진회, “북한의 해운 항만물류 실태와 남북한 공동발전을 위한 정책과제”, 99면 
참조.

95) 대리인기관 가운데 짐임자의 대리인기관은 라선경제무역지대 중계짐임자대리업
무규정 상의 ‘다른 나라 짐임자대리기관’도 그 한 종류로 생각된다. 강종희 외, 󰡔통
일시대 대비 남 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463면 참조.

96) 항만법 제46조에서도 무역항에 비상설로 항연합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그 구성, 운영에 관한 상세한 규정은 두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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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항장이며, 항연합위원회는 한달에 1회 이상 소집할 수 있다.

자유무역항에서도 항사업감독기관은 다음과 같이 여러 항목에 걸친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 항의 구조물, 시설물, 설비를 못쓰게 만들었을 경우에는 입은 손

해를 보상시키고 정도에 따라 5,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2) 배와 짐을 취급하는데 지장을 주었을 경우에는 2,000원까지의 벌

금을 물린다. 

3) 기름을 항수역에 흘렸을 경우에는 오염된 수역의 평방메터당 

1,000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4) 독이 있는 물질, 오수와 오물을 항수역에 버리거나 항지역의 정

한 장소밖에 버렸을 경우에는 건당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5) 피치, 송진과 같은 가연성물질을 태워 환경을 오염시켰거나 화재위

험을 주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건당 1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6) 배가 수속없이 출항하는 경우에는 배를 억류하고 2만원까지의 

벌금을 물린다.

7) 요금을 정한 기간 안에 물지 않을 경우에는 수송수단과 짐을 억

류하거나 유치할 수 있다.

8) 해당기관의 승인없이 측심, 전파탐지 및 무선통신 기재를 사용하

였을 경우에는 해당 기재 또는 배를 몰수한다.97)

자유무역항규정 제27조에 따르면 이러한 규정을 어긴 행위가 엄중

할 경우에는 형사적 책임까지도 질 수 있다.

자유무역항 운영과 이용에서 제기되는 의견상이는 먼저 당사자들 

사이에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북한의 재판기관 또는 중재기관에서 해당한 절차에 따라 심

97) 항만법 제42조 및 제68조와 같이 자유무역항에 대해서도 항내에서의 무선통신에 
대해 규제하고 처벌을 규정한 것은 체제보안의 한 측면으로 이해는 되지만 국제적인 

관례상 매우 과도한 조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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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북한의 중재기관은 대외경제중재법 의 

규정에 의해 해상수송, 해난구조, 공동해손 같은 분쟁을 심리해결하도

록 되어 있는 조선해사중재위원회가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3. 북한 해양시설관련 법제의 특징

북한의 대표적인 해양시설관련 법제라고 할 수 있는 항만법 과 자

유무역항규정 은 해상물류관련 법제인 해운법 이나 해사감독법 과

는 달리 그리 자주 수정보충되지도 않았고, 최근에 개정된 연혁을 찾

아보기도 어렵다. 그것은 해양시설의 운영, 관리에 관한 기술적인 사

항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대외개방정책의 변화에 그렇게 민감하게 반

응하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

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북한의 다른 대외개방관련 법령들

에 비해서는 내용상 다소 뒤떨어진 법령들로 비치게 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북한의 해양시설관련 법제의 특징으로 주요한 사항을 몇 가지 들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의 해양시설관련 법제는 항만법 을 기본으로 항로표지

법 , 수로업무법 등을 통해 규율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법체계와 크

게 다르지 않다. 다만, 우리 법률에서는 항만법 에서 항만시설의 일

부로 다루고 있는 갑문에 관하여 별도의 법률로 관리해야 할 만큼 갑

문이 항만시설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 점은 특기할 만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북한 항만법 제38조에서 “우리나라 항에 들어오려는 다른 나

라 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달아야 한다”고 강제하는 규

정을 두고 있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과 배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선박이 외국 항구에 입항할 때에는 선미에 선적국기를 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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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마스트에 입항하는 나라의 국기를 다는 것이 국제적인 관례로 

되어 있지만, 이를 법률로 강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04년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조제3항에서

는 남북한의 선박이 상대방의 항계 안에서 쌍방 국기를 모두 게양하

지 않는 것으로 합의하여 해결하였지만, 이 자체도 국적기의 게양을 

통해 선적국을 명확히 하고 해난사고 등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셋째, 북한은 항만법 제42조에서 외국선박에 대해 항만에서 해당 기

관의 승인없이 무선통신 기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제

68조에서는 그 처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국제 해양법 

관례에 맞지 않는 것이다. 항만 내에서는 항만관제와 안전을 위하여 

무선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두어야 한다. 2004년 체결된 남

북해운합의서 제9조제1항에서는 남북한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필

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북한도 항만 내에서의 통신금지

에 관한 관련 규정들을 개정하도록 합의한 바 있으나 아직 실행되지

는 않고 있다.

넷째, 북한 항만법 제49조에서 선박의 취급에 관해 원칙적으로 항에 

들어오는 차례로 하도록 하면서도, 북한 선박과 긴급한 사정이 있는 

선박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다. 긴급선박의 경우에는 당연하다고 

할 수 있으나 여기에도 국적선 우선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외국 선

박을 차별하는 행위로서 국제관례상 부당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항만법 제52조에서 외국 선박과 북한 무역선박에 대한 입출

항검사를 규정하고 있는데, 외국 선박의 경우 입출항은 신고제를 원

칙으로 하고 법령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검

사 또는 확인을 받도록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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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항만법 제63조는 해운법 제63조제2문과 함께 북한 항만의 

이용에 있어 외국 선박은 항만비용전도금을 배가 항에 도착하기 전에 

지정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점도 국제관례에 맞지 않

는 불합리한 제도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해양시설관련 법제에서는 이러한 불합리한 제도를 시정함으

로써 남북한간의 교류협력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무역과 물류제도의 

발전에 있어서도 도움이 될 것이다.

제 3절 북한의 해양환경보호관련 법제

북한의 해양환경보호 관련 법제로는 환경보호에 관한 일반법인 환

경보호법 (1986. 4. 9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법령 제5호로 채택, 

2005. 4. 19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수정보충)과 해양환경보호에 관

한 사항을 다루고 있는 바다오염방지법 (1997. 10. 22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99호로 채택, 1999. 1. 14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수정) 등을 두고 있다. 그리고 환경보호법 을 채택한 지 거의 10년이 

지난 후인 1995년에는 환경보호법 시행규정 을 채택한 바 있다.98) 

이밖에도 북한은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개발과 건설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2005. 11. 9 최고인민회의 상

임위원회 정령 제1367호로 채택)과 국토환경보호질서위반행위 단속을 

위한 국토환경보호단속법 (1998. 5. 27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16호로 채택)99) 등을 두고 있다.

이는 현재 우리나라에서 환경보호에 관한 기본법인 환경정책기본

법 을 중심으로 해양환경관리법 ,100) 공유수면관리법 , 수질 및 수

98) 총 5장 5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조선󰡕, 1995. 11. 10자 
법규해설 환경보호법시행규정에 대하여(1) 참조.

99) 2005. 12. 13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한 차례 수정보충된 바 
있다.

100) 해양오염방지법 을 폐지하고, 2007. 1. 19 해양환경관리법 이 제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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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101) 등을 두고 있는 것과 법체계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102) 그러나 내용상 우리 법령이 수질, 대기 등 매체 위주

의 오염방지를 위한 단순한 환경보호정책에서 생태계와 인간 등 수용

체 중심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개념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추

세인데 반해 북한의 법령상으로는 아직도 종전의 환경보호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다소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103)

1. 환경보호법상 해양환경보호

(1) 북한 환경보호법의 변화

북한을 비롯한 사회주의국가에서 환경보호 내지 환경오염의 문제는 

그 사회적 영향의 문제가 비교적 늦게 인식되어 이에 대한 체계적 대

응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특히 북한은 한국전쟁과 전후복구사업 , 중공

업위주의 경제정책 ,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제구조 , 연료문제의 미

해결로 인한 산림의 황폐화를 초래할 정도의 경제현실로 환경문제에 

관심을 가질 여유가 없었다 .104)

북한의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직접적으로 표출된 것은 환경보호

법 이 1986년에 제정되고 1992년 채택된 헌법 제57조에 환경보호규정

을 명문화하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105) 이는 공해방지법 을 모태로 

한 우리나라 환경보전법 이 1977년, 중국의 환경보호법 이 1979년

에 제정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히 늦은 것으로서 북한의 사회경제발

101) 이 법은 2007. 5. 17 수질환경보전법 의 명칭을 변경하여 제정되었다.
102) 이외에도 환경보호와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법 (종전의 환경 교통 재해 등

에 관한 영향평가법 이 법명 변경됨), 환경분쟁조정법 ,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
별조치법 등 행정목적에 따른 각각의 법률이 있다.

103) 북한의 환경보호법에도 2005년 수정보충된 내용에서 기후변화와 생태계에 대해 
관심을 보이는 등 일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있다.

104) 세종연구소(편), 󰡔북한법의 체계와 특색󰡕, 1994, 642면.
105) 북한 환경보호법의 제정배경과 분석, 그리고 다른 법령상의 환경관련규정에 대한 
소개는 김창규, 󰡔북한의 환경보호관련법제󰡕, 한국법제연구원, 199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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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정도와 환경문제를 사회전반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할 필요성

이 그만큼 미흡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의 환경보호관계법제는 1986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에서 환경

보호법 이 채택되기 이전까지는 자연환경보호에 관하여는 1977년의 토

지법 , 생활환경보호에 대하여는 1980년의 인민보건법 에 부분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다 . 환경보호법 을 채택 , 법제화하고 1992년 헌법에도 

이를 반영하면서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본격화되었다 .106)

새로운 법이 제정 시행되는 데에는 먼저 모법이 제정되고, 이를 구

체적으로 집행되기 위한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이 마련된 후 필요시에 

업무를 위한 기구 등이 설치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북한은 환경보호

법 제정(1986. 4), 국가환경보호위원회 설치(1993. 2), 환경보호법 시

행규정 채택(1995. 11) 등 특이한 수순을 밟아 왔다. 그래서 북한 환

경법제의 발전과정에 대해서는 구체적 시행에 목적이 있기보다는 국

제적 환경변화에 대한 임기응변적 대응이나 대외 이미지 제고를 고려

한 형식적인 작업으로 보는 견해도 있다.107)

하지만 전반적인 변화양상을 볼 때 북한의 해양환경보호관련 법제

도의 발전도 다른 나라들과 마찬가지의 과정, 즉, 환경보전의 법제화, 

해양환경보전을 위한 개별법 제정, 육상환경에서 해양환경으로 확대 

등의 단계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108)

북한의 환경보호법 은 지금까지 1999년, 2000년, 그리고 2005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수정보충되었다. 마지막인 2005년의 수정보충에서는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등 전세계적인 기후변화에 관한 사항을 환경

106) 최철영, 󰡔북한과 베트남의 환경보호법제 비교연구󰡕, 한국법제연구원, 1999, 12면 
참조.

107) 즉, 1992. 6 브라질 리우회의에서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리우선언 이 채택되는 

등 환경문제가 범세계적 관심사가 되자 국가환경보호위원회를 설치했고, 1995. 9 
제4차 동북아환경회의에서 북한의 환경오염문제가 거론되자 환경보호법 시행규정
을 채택했다는 것이다. 통일부, 주간 󰡔북한동향󰡕 제258호 참조.

108) 강종희 외, 󰡔통일시대 대비 남 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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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법의 규제대상으로 추가한 것(제9조),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

구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자연환경의 변화상태를 조사등록하고 

대책을 세우도록 한 것(제12조), 생태계의 보호,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적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한 것(제16조), 농약을 

비롯한 화학물질의 생산, 수입하려는 경우 독성검사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받고 등록하도록 한 것(제30조), 농약의 보관, 이용에 있어 

유기오염물질이나 중금속같은 독성물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하

고, 오염도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에 대한 관리 이용에 관한 

제한사항을 정한 것(제31조) 등 국제적인 환경문제에 관한 추이와 변

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내용들을 담고 있다.

(2) 환경보호법상 해양환경보호규정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환경보전과 관리를 위한 기본법률에 해당하므

로 환경보호의 기본원칙과 자연환경의 보존,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기

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으며, 해양환경에 대해 개

별적인 관심을 보이는 규정들은 그리 많지 않다.

첫째로 들 수 있는 것은 환경보호법의 규제대상으로서의 해양에 대

한 것이다. 환경보호법 제9조에서는 “이 법은 대기, 물, 토양, 바다의 

오염과 소음, 진동, 지반내려앉기, 악취, 오존층파괴,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파괴현상을 막고 보다 좋은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환경보호원칙

과 질서를 규제한다. 환경보호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제하지 

않은 질서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바다의 오염에 대한 

보호원칙과 질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109) 남한의 환경정책기본법

109) 1986년 환경보호법의 제정 당시에는 제9조에서 “이 법은 대기와 물, 토양, 생물
을 비롯한 환경을 손상, 파괴 및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
한다”고 규정하여, 해양이 특별히 언급되어 있지 않고, ‘물’의 개념에 포함되어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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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환경을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으로 나누고, ‘자연환경’은 지하

지표(해양을 포함한다) 및 지상의 모든 생물과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생태계 및 자연경관을 포함한다)

를 말하며, ‘생활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 진동, 악취, 일조 등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을 말하는 것으로 구분하여 환경정

책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110)

둘째, 버림물(폐수)의 정화에 관한 규정이다. 환경보호법 제24조에서

는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깨끗이 정

화하여 내보내며 정화되지 않은 버림물이 바다나 하천, 호수, 저수지 

같은 곳에 흘러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폐수의 정화를 

통해 바다, 하천, 호수, 저수지를 오염시키지 않도록 규제하고 있다.

셋째, 바다, 하천, 호소, 저수지 등 수자원 공간에서의 환경보호에 

관한 규정이다. 환경보호법 제26조에서는 북한의 영해, 경제수역과 항

만, 포구, 갑문, 하천, 호수, 저수지에서 항행하거나 정박하고 있는 배

는 기름, 버림물, 오물 같은 것을 버리거나 떨구지 말아야 하며, 자원

개발기관과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바다자원을 개발하거나 해안공

사 같은 것을 할 경우 바다환경을 오염시키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넷째, 배의 오염방지설비에 관한 규정이다. 환경보호법 제27조에서는 

배운영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를 정확

히 갖추어야 하며, 해사감독기관은 배검사를 할 경우 오염방지설비가 

갖추어져 있는가를 엄격히 검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사

감독법 제3장에서 규정하고 있는 배검사에 관한 사항에 오염방지설비

의 설치 여부도 하나의 검사항목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111)

110) 환경정책기본법 제3조의 용어 정의 참조.
111) 우리 법령에서도 해양환경관리법 제5장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선박의 검사 등의 
항목에서 선박의 해양오염방지설비에 대한 검사에 관해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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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 배에 의한 오염방지에 관한 규정이다. 환경보호법 제28조에

서는 항과 포구, 갑문, 부두를 관리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

림물과 오물처리시설을 갖추고 배에서 나오는 버림물과 오물을 제때

에 처리하여야 하며, 바다, 하천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을 정화하거나 

거두어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섯째, 정화장, 오물, 공업페설물(폐기물)처리장의 건설에 관한 규

정이다. 환경보호법 제29조에서는 “해당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의 

정화장이나 오물, 공업폐설물의 처리장을 바다나 하천, 호수, 저수지 

또는 먹는물 원천을 오염시키지 않을 곳에 꾸려야 한다. 박토장,112) 

버럭장,113) 저탄장, 연재 및 광재처리장은 주변환경이 오염되지 않도

록 꾸리며 다 이용이 끝난 다음에는 흙을 덮고 나무를 심거나 농경지

로 이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해양오염에 관한 처벌에 관한 규정이다. 환경보호법은 

환경오염 및 파괴에 대한 일반적인 피해보상(제47조)이나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제50조)도 규정하고 있지만, 특히 외국의 선박에 의한 환

경파괴에 대하여 제48조에서 “다른 나라의 배 또는 공민이 우리 나라

의 령역에서 환경을 파괴시키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배, 공

민을 억류하거나 손해를 보상시키며 벌금을 물린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외국선박에 대해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외국선박에 

의한 환경파괴 가능성을 그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

다. 남한의 해양환경관리법 에서도 제12장 벌칙 항목에서 해양오염

과 관련한 다수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을 뿐 아니라, 제59조(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항만국통제)에서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우리나라의 항만

항구 또는 연안에 있는 외국선박에 설치된 해양오염방지설비 등 및 

방오시스템이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국제협약에 따른 기술상의 기준에 

112) 노천채광 등에서 광상을 덮고 있는 흙이나 암석을 처리하는 곳.
113) 광석이나 석탄을 캘 때 나오는, 광물 성분이 섞이지 않은 잡돌을 처리하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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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선박의 선장에 대하여 해

양오염방지설비 등 및 방오시스템의 교체 개조 변경 수리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외국선박에 대한 

항만국통제의 하나로서114) 해양오염의 방지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입

법화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북한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행정적 또

는 형사적 처벌의 경우에도 그 구성요건, 절차, 기술적 기준, 벌칙 등

에 관해 법률상에는 상세하게 기술하지 않고 있고, 그 시행세칙 등이 

제정되지 않았거나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선박 또는 선원 

등이 예측불가능한 상황에서 조사를 받거나 처벌을 받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2. 바다오염방지법

북한의 해양환경의 보호에 관해 종합적이고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법률은 바다오염방지법 이다. 바다오염방지법 은 1997년 채택된 이래 

114) 항만국통제(Port State Control: 약칭 PSC)란 선주, 선급 및 기국(Flag State)이 국제
협약에서 요구하는 사항의 이행여부를 선박이 입항하는 항구의 항만당국이 확인하

고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국제관습법은 자국 영해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이 야기한 
오염행위가 자국 영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면, 당해 외국선박에 대한 관할권을 
항만국에 부여하지 않는 것을 일반화하고 있다.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UNCLOS)
에서도 공해상에서 선박 기국은 일반적으로 선박에 대한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

며(제92조), 국내법을 통하여 자국기 게양선박, 선장, 선박 직원 및 선원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사회적 관점에서의 관할권과 통제를 효과적으로 행사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제94조 제1항). 그러나 항만국은 선박 운항에 의한 해양오염에 관해서는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통제를 할 수 있다(제218조 및 
제219조)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1973년 해양오염방지에 관한 IMO 외
교회의에서 항만국통제 권한에 대하여 최초로 자세히 소개되었다. 이러한 항만국통
제 권한은 공해상이나 외국 연안에서 발생한 오염행위에 대하여 항만국의 통제 권

한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고, 당해 항만에 입항하는 외국선박에 대하여 선박의 안
전, 선박에 의한 해양오염방지 등에 관한 국제기준의 준수 여부에 관하여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며, 항만국통제 권한은 선박검사와 같은 선박의 기술적 관할권과 
달리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없으며, 정부만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으로 되어 있다. 
http://www.krs.co.kr/kor/technical/Psc/I_psc_information03.aspx 한국선급의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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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년 한 차례 수정되었고,115) 총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바다

오염방지법 에 해당하는 남한의 법률인 해양오염방지법 (2007. 1. 19. 

해양환경관리법 으로 대체됨)은 1977년에 제정되었으므로 약 20년가량 

뒤진 셈이다.

(1) 법의 기본

바다오염방지법의 입법목적은 바다오염방지사업에서 규율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바다의 수질과 자원을 보호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이다. 

2007년 남한에서 해양오염방지법 을 폐지하고, 해양환경관리법 을 

제정한 것은 바다 자체를 단순한 오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의 생태

계로 보고, 해양환경, 즉, 해양에 서식하는 생물체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해양수 해양지 해양대기 등 비생물적 환경 및 해양에서의 인

간의 행동양식을 포함하는 해양의 자연 및 생활상태를 보전, 관리하

려는 목적으로 관리체계를 전면 개편한 것이다.116) 북한의 바다오염방

지법도 점차 이러한 방향으로 발전해 갈 것으로 생각된다.

북한에서 바다오염방지사업을 잘하는 것은 바다자원을 보호하기 위

한 중요방도로 인식되기 때문에,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현

대적인 물질기술적 수단을 갖추고 바다오염방지사업을 계획적으로 하

여야 한다.

국가는 바다의 일정한 수역을 특별히 보호하기 위하여 수질보호구

역을 정하는데, 수질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기관, 기

업소, 단체는 수질보호구역에서 바다를 오염시킬 수 있는 탐사작업을 

하거나 시설물을 설치하지 말아야 한다. 북한은 비록 남한과 같이 여

러 가지 다양한 보호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지만 보호대상이 

115) 북한법체계에서 ‘개정’은 해당 법규범의 전반적인 내용을 대폭 변경하는 것, ‘수
정’은 개별 법규범이나 법문구를 삭제 또는 변경하는 것, ‘보충’은 새로운 법조문이나 
법문구를 첨부하는 것을 말한다.

116) 해양환경관리법 제1조 및 제2조제1호 참조.



제 2장 북한의 해양관련 법제 현황

76

되는 생물종과 서식지에 대한 관심은 매우 높은 편이고, 남한과 달리 

개발압력이 높지 않아 아직 보호가치가 높은 생태계와 서식지가 상당

수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117) 따라서 해양환경보전분야에서 남북한

이 교류 협력할 경우 해양보호구역에 대한 연구와 보전사업은 매우 

현실성 있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2) 해양시설의 오염방지

해안에 항, 연유저장고, 원자력발전소 같은 것을 건설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환경영향평가문건을 작성하여 국토환경보호기관에 내

야 한다. 국토환경보호기관은 환경영향평가문건을 검토하고 해당 시

설물의 건설을 합의해주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의 시행에 관해서는 

2005년 채택된 환경영향평가법 에 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정화시설을 갖추고 버림물을 정상적으로 정화

하여야 하며, 배출기준을 초과하는 버림물은 바다에 내보낼 수 없다. 

또한 해안에 미광,118) 광재,119) 오물같은 것을 버리려 할 경우 국토환

경보호기관의 승인을 받고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항, 갑문을 관리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서 생긴 오염물질을 

받아 처리하는 시설을 갖추며 항과 갑문수역이 오염되지 않는가를 정

117) 강종희 외, 󰡔통일시대 대비 남 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77 78면 참조. 환경
보호법 제11조에서는 환경보호대상을 자연환경보호구와 특별보호구로 나누고, 이
를 다시 자연보호구, 동물보호구, 식물보호구, 수산자원보호구로 구분하고 있다. 현
재 북한은 국토환경보호 차원에서 1950년대 후반부터 자연보호구를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6개의 자연보호구를 설치하고 있는데, 백두산 묘향산 오가산자연보호구는 

지난 1959년 3월 내각결정 제29호에 의해서, 금강산 구월산 칠보산자연보호구는 

지난 1976년 10월 정무원 결정에 의해서 지정되었다. 이 중 백두산은 특별보호구로
서 1979년에 국제생물권보호구역으로 확정되어 국제적 보호사업과 연구사업이 진
행되고 있다. 또한 동물보호구 15곳, 식물보호구 17곳, 바다새 번식보호구 8곳, 수
산자원보호구 4곳, 습지보호구 12곳 등 100여개의 보호구를 지정하였다. 통일부, 󰡔2004 
북한백서󰡕, 2005 등 참조.

118) 쓸모없는 광석.
119) 광물찌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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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적으로 관찰하여야 하며, 해당 수역에 떨어진 기름과 오물은 제때에 

거두어내야 한다.

농약을 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농약이 바다로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논의 물이 바다로 흘러들 수 있을 경우에는 독

성이 강한 농약을 치지 말아야 한다.

바다자원을 탐사하거나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탐사, 개발 

설비를 정상적으로 보수점검하며 설비운영과정에 기름이 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술상태가 불비한 설비는 운영할 수 없다.

(3) 선박의 오염방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의 종류와 톤수에 따르는 오염방지설비

를 갖추지 않은 배는 항해할 수 없다. 그리고 배운영과정에 생긴 오염

물질은 바다에 버릴 수 없으며, 항에 정박하고 있는 배에서 생긴 오염

물질을 처리하려 할 경우에는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배에 기름을 싣거나 배에서 기름을 부리려 할 

경우 해당 설비와 용기의 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그리고 배로 유독

성물질을 운반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유독성물질의 수량과 농도를 

항무감독기관에 알려야 하며, 항무감독기관의 승인없이 유독성물질을 

싣고 부릴 수 없다.

배를 운영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항해질서를 지켜 배의 사고를 

막아야 하며, 배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기관에 알리고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바다를 오염시키는 행위를 발견한 경우 가까운 지역의 

국토환경보호기관이나 해당 기관에 알려야 한다. 남한의 해양환경관

리법은 제63조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신고의무, 제64조에

서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경우의 방제조치, 제65조에서 오염물질이 배

출될 우려가 있는 경우의 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남북한의 규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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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해 보면 사고의 유형, 신고 또는 조치의 의무자, 절차 등에 있어

서 남한의 경우는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의 경

우에는 전반적으로 대략적이고 선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에 차이가 있다.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은 바다가 심히 오염된 경우 그것을 

해소시키는데 필요한 노력과 설비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동원시킬 

수 있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요

구하는 노력과 설비를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남한의 해양환경관리

법 제68조에서는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긴급방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

한 방제조치를 직접 하도록 하고,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도록 할 수 있게 되어 있다.120) 일종

의 행정대집행이라고 할 수 있는데,121)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

은 없고, 다만, 바다오염방지법 제24조에 의해 원상복구, 벌금 또는 

손해보상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방제조치 집행비용의 청구가 아

니라 벌금 또는 손해보상의 형태로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120)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 해양경찰청장은 

방제의무자의 방제조치만으로는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긴급방제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방제조치를 직접 하여야 한다. 다만, 해안의 자
갈 모래 등에 달라붙은 기름의 경우에는 그 해안을 관할하는 시장 군수 또는 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필요한 조치를 하되, 군사시설 등 대
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 설치된 해안에 대하여는 그 시설을 관리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방제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박 또는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천재 지변 등 대통령

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하게 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
조 및 제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21)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제3항에서도 부담한 비용의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
집행법 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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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바다오염방지에 대한 지도통제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기관은 바다오염방지에 필요한 자료를 기

관, 기업소, 단체에 요구할 수 있으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환경

보호기관과 해당 기관이 요구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또한 국토환경

보호기관과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과학연구

사업을 강화하고 앞선 과학기술의 성과를 적극 받아들여야 한다.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국

토환경보호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하는데, 중앙국토환경보호지도기

관과 해당 기관은 바다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을 정상적으로 지도

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계획기관과 노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해

당기관은 바다오염방지에 필요한 노력과 설비, 자재를 제때에 보장하

여야 한다.

바다오염방지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국토환경보호기관과 해당 감

독통제기관이 하는데, 바다에 대한 감시체계를 바로세우고 바다오염

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바다오염방지질서를 어기고 바다자원을 탐사, 개발하거나 배를 운영

할 경우에는 해당 설비를 철수시키거나 배의 운영을 중지시킨다.

그리고 바다를 오염시켰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벌금을 물리

며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키도록 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의 

손해보상법 제27조에서는 정해진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여 미광, 

버림물, 유해가스 같은 것을 내보내었거나 기름을 유출시켜 대기, 물, 

토양을 오염시킨 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손해보상의무

자와 손해보상액은 환경보호감독기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

산침해에 대한 보상책임과 관련하여 북한 손해보상법의 중요한 특징

은 침해대상이 공적 재산인 경우 손해보상의 계산에 관하여 소관업무

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이 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122)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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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하여 북한의 학자는 “이렇게 침해대상이 국가적 및 사회적리익과 

관련된 특수한 공적대상인 경우에 불법침해보상을 피해자인 국가 앞

에 시키되 해당국가감독관리기관을 통하여 재판외적인 방법으로 보상

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이 경우 국가는 해당 분야를 감독통제하는 행

정법상 법률관계당사자이면서도 손해보상을 청구하는 민법상 법률관

계당사자로도 나서게 된다. 때문에 이러한 공적대상에 대한 침해에 

대하여 재판외적인 보상관계로 처리하면서도 그에 대하여 의견이 제

기되는 경우에는 재판심리절차로 다시 처리할수 있게 된다”123)고 설

명하고 있다.

그러나 국가기관이 민사법상 법률관계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

은 분명하지만, 국가기관이 손해보상액 산정의 주체가 될 경우 쌍방 

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우월적 지위에 서

게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사법의 이념인 사적 자치와 형평의 원칙

에 위배된다.124) 그리고 비록 국가기관의 산정액에 대해 이견이 있어 

손해보상법 제56조에 따라 재판기관에 제기한다 하더라도 결국 현행 

북한법상 손해 산정에 관한 다른 법률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그 근거

법인 손해보상법에 따라 당해 재산에 대한 손해보상액 산정은 국가기

관이 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재판절차가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 민법 제259조 제3문에서 “국가소유재산의 

반환청구에 대하여서는 민사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과 

더불어, 국가기관에 대해 무제한적인 ‘자력구제’를 인정하는 것과 다

름이 없다.125)

122) 손희두,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 67 68면 참조.
123) 윤종철, “불법침해손해보상법률관계에서 류의할 몇가지 문제”,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 력사 법학-󰡕 제51권 제1호,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2005, 60면 참조.

124) 이는 북한 민법 제2조에서 “민법은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사이에 서로 같은 지
위에서 이루어지는 재산관계를 규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도 합치하지 않는다.

125) 이에 관한 자세한 논의는 손희두,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 67 7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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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오염방지법을 어겨 바다오염방지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

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형법 제89조에서는 바다와 하천 또

는 농경지에 해로운 물질을 흘러 보냈거나 유독가스를 방출시킨 것같

은 공해현상을 일으켜 인민들의 건강과 수산자원 또는 농업생산에 해

를 준 자는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하고,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4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북한 해양환경보호관련 법제의 특징

북한의 해양환경보호관련 법제는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환경보

호에 관한 일반법인 환경보호법 과 해양환경보호에 관한 사항을 다

루고 있는 바다오염방지법 등 크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바

다오염방지법 은 환경보호에 대한 관심과 이를 해양환경 보호측면에

서 이행하는 데 필요한 정책수단을 입법화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

가 있다.

그리고 북한에서 해양의 개발 및 환경보호는 국토계획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126) 우리나라에서도 국토의 이용 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규정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

에 관한 법률 이 있는 것처럼 북한에서도 국토계획의 작성과 비준, 

실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관리를 계획적으로 하기 위

하여 국토계획법 을 두고 있다. 북한에서 국토계획은 국토와 자원, 

환경의 관리에 관한 통일적이며 종합적인 전망계획이며, 전국 국토건

설총계획과 중요지구 국토건설총계획, 도(직할시) 국토건설총계획, 시

(구역) 군 국토건설총계획 등이 이에 속한다.127) 국가는 토지정리, 산

126) 북한의 국토계획법 제16조에 따르면 바다의 이용, 자원개발 및 자연환경의 조
성과 보호 등도 국토계획의 범위에 포함된다.

127) 국토계획법 제2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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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조성, 주민지구와 산업지구 건설, 도로건설, 자원개발, 환경보호와 

같은 국토관리를 국토계획에 따라 엄격히 하도록 하는 원칙을 천명하

고 있다. 따라서 해양의 개발 및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도 이러한 국

토계획에 준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국토계획의 전망기간은 기본적으

로 50년이고, 필요한 경우 이보다 짧게 할 수 있다.128) 국토계획 작성

을 담당하는 국토환경보호기관은 국토실태를 연구, 분석하여 국토계

획 초안을 작성하는데, 이 초안에는 국토개발 전략과 혁명 전적지, 혁

명 사적지의 보호, 부침땅129)과 산림, 하천, 호소, 바다의 이용, 자원개

발, 도시와 마을의 형성, 휴양지구개발, 산업지구와 하부구조의 건설, 

자연환경의 조성과 보호, 국토정리와 미화사업 같은 것을 반영하여야 

한다.130) 따라서 해양의 개발과 환경보호에 관한 사항도 기본적으로 

이러한 국토계획의 틀 속에서 수행된다.

북한의 해양환경보호를 위한 법제에는 몇 가지 사항에서 검토되어

야 할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다.

우선, 헌법에서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방식에 관한 것인

데, 이는 법제측면에서 보다 근원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의 

현행 헌법 제57조에서는 “국가는 생산에 앞서 환경보호대책을 세우며 

자연환경을 보존, 조성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여 인민들에게 문화위

생적인 생활환경과 로동조건을 보장하여준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것은 환경보호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는 선언적 성격이 

강하다. 그러나 남한의 헌법131)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128) 국토계획법 제12조 참조.
129) 농경지를 의미한다.
130) 국토계획법 제16조 참조.
131) 헌법 제35조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

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환경권의 내용과 행사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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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즉 환경권을 인정하고 있어 환경보전과 향유에 관한 국민의 권

리를 실체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이러한 차이는 해양환경보전에 있어서도 그대로 적용된다.132)

다음으로 남북한의 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의 근본적인 차이는 구체

적인 이행수단을 법률에 포함하고 있는지 여부이다. 북한의 환경보호

관련법들을 환경보호원칙, 관리수단, 집행체계, 새로운 환경관리수단 

수용정도 등의 측면에서 남한의 법률과 비교할 때, 구체성과 이행가

능성에서 상당부분 보완해야 할 점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즉, 남

북한간의 환경보호관련 법률의 차이를 ‘환경관리원칙 포함 여부’, ‘관리

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방안 수용 여부’, ‘환경영향평가의 체계’, ‘환경분

쟁조정에 관한 사항’ 4개로 나누어 비교해 볼 때, 북한의 환경보호에 관

한 법률체계는 남한이 1977년 제정 당시의 환경보전법 단계인 형성단

계(formative stage)와 다름없는 것으로 보인다.133) 내용상 우리 법령이 

수질, 대기 등 매체 위주의 오염방지를 위한 단순한 환경보호정책에

서 생태계와 인간 등 수용체 중심의 환경보호와 지속가능한 이용개념

으로 변화해 가고 있는 추세인데 반해 북한의 법령상으로는 아직도 

종전의 환경보호개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해양오염 처벌에 관한 법제는 외국의 선박 또는 공민에 대

해 특별한 취급을 하는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논란의 소지를 남기

고 있다. 환경보호법은 특히 외국의 선박에 의한 환경파괴에 대하여 

제48조에서 해당 배를 억류하거나 손해를 보상시키며 벌금을 물리도

록 규정하고 있다. 외국선박의 국적에 의해 결과적으로 법률관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법규정에서 합리적인 사유나 구체적인 절차 및 

132) 강종희 외, 󰡔통일시대 대비 남 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68면 참조.
133) 구체적인 법률 내용과 비교에 관해서는 남정호, “남북한 해양환경보전 관련 주요 
법률 및 제도의 비교분석”, 월간 󰡔해양수산󰡕 2005년 9월호, 2005, 56 58면 참조. 
이후 북한에서는 환경영향평가법 (2005)을 새로 제정하고, 환경보호법 을 개정

(2005)했으나 실질적인 내용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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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건 없이 국내 선박과 다른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남한의 해양환경관리법 에서도 제12장 벌칙 항목에서 해양오염과 관

련한 다수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만, 제3조제3항에 따라 외국선박을 

배제해야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

용된다. 또한 제59조에서 외국선박에 대해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항만

국통제를 규정하고 있지만, 이것은 국제협약에서도 인정되는 사항이

다. 북한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의 경우에

도 그 구성요건, 절차, 기술적 기준, 벌칙 등에 관해 법령상 명확하게 

기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선박이 법적으로 불안정한 지위에 놓

일 수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해양오염사고시의 

방제조치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과 절차가 구체적

이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법적 책임도 불명확할 수밖에 없다. 남북한

의 규정을 비교해 보면 사고의 유형, 신고 또는 조치의 의무자, 절차 

등에 있어서 남한의 경우는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대략적이고 선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북한에서도 해양사고로 바다가 심히 오염된 경우 국가가 나서서 방

제작업을 하지만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한 구체적 조항

은 두지 않고 있다. 남한의 해양환경관리법 제68조에서는 행정기관의 

방제조치와 비용부담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북한의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은 없고, 다만, 바다오염방지법 제24조에 의해 원상복구, 벌금 

또는 손해보상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방제조치 집행비용의 청구

가 아니라 벌금 또는 손해보상의 형태로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인다.

바다 오염에 대한 손해보상과 관련해서도 검토되어야 할 부분이 있

다. 즉, 북한의 손해보상법 제27조에서는 바다 오염사고를 일으킨 

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도록 하고, 손해보상의무자와 손해보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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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경보호감독기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산침해에 대한 보

상책임과 관련하여 북한 손해보상법의 중요한 특징은 침해대상이 공

적 재산인 경우 손해보상의 계산에 관하여 소관업무를 담당하는 행정

기관이 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134)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기관이 손해보상액 산정의 주체가 될 경우 쌍방 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라 주관적이고 우월적 지위에 서게 되지 않

을 수 없으므로 민사법의 이념인 사적 자치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

다는 것이다.

134) 손희두, 󰡔북한의 손해보상법에 관한 연구󰡕, 67 6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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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남북한 해양협력의 현황과 문제점
남북한간의 해양분야 협력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도 먼저 선박, 선원 및 항만 등 해운산업의 기반이 갖추어져야 하고, 

남북한의 법제와 양당사자간의 합의 등 제도적 정비가 전제되어야 하

며, 또한 실제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실무적으로도 문제가 없어야 

한다. 여기서는 이러한 해양협력의 현실적, 제도적 인프라현황과 그 

문제점에 대해 검토해 보기로 한다.

제 1절 북한의 해양관련 인프라

1. 북한의 해운산업

해운산업은 해양물류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하드웨어라고 할 수 있

다. 북한의 선박은 2005년 통계에 의하면 총 445척, 126만GT로 남한

의 1/7 수준이다. 북한 선박을 선종별로 살펴보면 화물선의 경우 385

척, 원유운반선을 3척, 석유운반선은 33척, 벌크선은 14척, 고부가가

치 현대화 선박인 케미컬선과 컨테이너선이 각각 3척, 2척에 불과하

고, LNG 선박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5) 그리고 대부분의 선박

이 선령 30년 이상으로 노후된 선박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해운산업의 인프라는 매우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남북한 교류협력으로 인한 남북한간 선박의 왕래는 <표3>에서 보

다시피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교역 

135) Lloyd's List 자료, 강종희 외, 󰡔통일시대 대비 남 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34
6 347면 참조. 한편, CIA World Factbook 2008년 10월 자료에 의하면, 북한 내 
용적량 1천t 급(GRT) 이상 전체 상선(Merchant Marine)의 수가 167척(bulk carrier 
11, cargo 121, carrier 1, chemical tanker 4, container 3, passenger/cargo 3, petroleum 
tanker 19, refrigerated cargo 4, roll on/roll off 1)으로 나타나, 한국의 상선수 812척에 
비해 약 5분의 1 정도로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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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량 중 해상으로 수송되는 물량의 비중은 감소하고 있는 반면, 육로

를 통한 수송이 점차 증대하고 있다. 그것은 서울 개성간의 육로 개

통과 경의선 연결로 상당량의 물량이 육로를 통해 이동되고 있기 때

문이다.136)

<표 3> 남북 선박 왕래 현황

연 도
1994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횟수
(편도) 3,399 2,073 1,686 1,827 2,022 2,124 4,497 8,401 11,891 37,920

물동량
(만톤) 326 70 64 109 105 111 680 1,631 2,511 5,607

자료: 󰡔통일백서 2008󰡕, 통일부, 2008, 313면 참조.

북한에서 해양수산분야 교육기관은 지역별, 분야별로 대학, 단과대

학, 전문학교 등이 비교적 잘 갖춰져 유기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리

고 북한에는 라선시의 라진해운대학을 비롯해 남포시, 강원도 원산, 

함경북도 청진, 함경남도 신포 등 주요 해안도시마다 해양수산관련 

교육기관들이 골고루 배치돼 있다.137)

<표4>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외국인선원 고용현황은 매년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 선원 노동력의 질적 수준은 동남

아계 선원들보다는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어 남북한간의 선원 

교류를 통한 협력은 상호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136) 김영윤 나희승 황진회, 󰡔남북 물류 운송 활성화 및 협력방안 연구󰡕, 통일연
구원, 2007, 56면.

137) 강종희 외, 󰡔통일시대 대비 남 북한 해양수산 협력방안󰡕, 348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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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한국의 외국인선원고용현황

항목

구분
항목구분명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업종별

계 7,639 6,980 6,970 7,313 7,390 7,960 8,889 9,916 

외항선 1,245 1,211 1,620 1,822 1,993 2,257 2,806 2,878 

내항선 0  0  0  0  37  226  313  345  

원양어선 5,112 5,005 4,063 4,470 4,194 3,756 3,719 3,696 

외항여객선 668  20  27  30  110  119  119  120  

연근해어선 614  744  1,260 991  1,056 1,602 1,932 2,877 

 자료: 국토해양부

남북간의 해운물류협력 과정에서 지적되는 문제는 북한의 선대, 선

원, 해운인프라 등에 대한 정확한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 높은 물류

비, 수송일자 지연 및 하역 수송계획의 차질, 통관 지연 등의 매우 

기초적인 사항들이다. 이러한 문제는 북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운 성격을 지닌다.

2. 북한의 항만

북한의 주요 항만으로는 남포, 청진, 나진, 선봉, 흥남, 원산, 송림, 

해주항 등을 들 수 있는데, 동해안과 서해안에 분산되어 있다. 북한항

만의 총 하역능력은 3,410만톤으로 추정(8대항만 기준)되며, 부두 길이

는 총연장 15.6 가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38) 북한의 최대 교역항은 

138) 국토해양부 국토해양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항만하역능력은 7조2,716만M/T, 항
만시설 접안능력(척)은 계 713척이다.



제 3장 남북한 해양분야 협력현황과 문제점

90

서해안에 위치한 갑문식 항만인 남포항(하역능력 800만톤, 안벽 2.5 , 

접안능력 7천~1만톤급 31척, 5톤급 크레인)이며, 동해안에서는 청진항

(하역능력 800만톤, 안벽 합계 5.9 , 접안능력 7천~1만톤급 50척)이 

규모 등 면에서 가장 큰 항만이다.139)

남북한간 해상 운송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북한지역에 화물수송

에 적합한 선박접안시설과 양적하장비 등을 확보하여야 하나 북측 항

만이 낙후되어 접속도로 및 항만의 현대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낮은 항만생산성과 비효율적인 항만운영으로 장기 체선 발생 및 고물

류 비용 소요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140) 그러나 북한의 경우 항만시

설 노후화 및 시설미비 등은 경제력과 전문인력 부족에 따라 북측 자

체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남북한 교류협력을 통해 늘어나는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북

한항만의 시설현대화 및 종합적인 개발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북한항

만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단계적으로 나누어 추진하는 것이 필요한데, 

단기적으로는 북한항만의 기능회복을 위한 기존시설 및 하역장비의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141)

제 2절 남북한 해양협력의 제도적 기반

1. 남북해운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1) 남북해운합의서의 주요 내용

2001년 6월 북한상선 3척이 제주해협을 무단 통과함으로써 남북한간 

해운협력문제가 쟁점으로 등장하여 몇 년간의 협의를 거쳐 2004년 5월 

139) 해양수산부, 해운합의서 발효후 연안해운 전망 및 대책 , 2005 자료 참조.
140) 항만시설사용료는 남측 항만보다 3배가량 과다하고, 하역능력 낙후로 체항시간 
장기간이 소요(남포항의 경우 70TEU 처리에 3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수
산부, 해운합의서 발효후 연안해운 전망 및 대책 자료 참조.

141) 김범중, “북한항만 개발 방향”, 󰡔해양수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7. 11, 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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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결되고, 2005년 8월 1일 정식으로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와 그 부

속합의서는 남북한 해운협력에 있어서는 가장 기본적인 질서를 규율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해운합의서의 적용범위는 남과 북의 선박이 제4조 제2항에 지

정된 항구간을 직접 운항하거나142) 제3국을 경유하여 남과 북 사이의 

항구간을 운항하는 경우에 해당되며, 제3국과 상대측 항구간의 화물 

또는 여객을 운송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남과 북은 자기측이 승인하고 상대측의 허가를 받은 선박에 대하여 

이 합의서 및 부속합의서 관련 규정에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보장한

다. 단, 운항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남과 북은 쌍방간의 해상항로를 나라와 나라 사이가 아닌 민족내부

의 항로로 인정하고, 남측의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항과 북측의 남포 해주 고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항간에 

해상항로를 개설하며,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여 추가 해상항로를 개

설하도록 되어 있다.

남과 북은 항만 내에서 자기측의 선박과 동등한 대우를 상대측의 

선박에 부여한다. 이 사항은 선박 및 화물에 대한 항만시설의 사용료 

부과, 화물의 하역 및 여객의 승하선을 위한 항만의 이용, 항만용역의 

제공 및 편의시설의 사용 등에 적용한다.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사당국에 의해 발행된 선적을 증명하는 증서, 

톤수증서 및 기타 선박관련 서류와 선원 신분증명서를 상호 인정한다.

남과 북은 자기측의 해역에서 상대측의 선박에 충돌, 좌초, 전복, 화

재 등의 해양사고나 긴급환자가 발생된 때에는 가장 가까운 항구에 

142) 남측의 인천 군산 여수 부산 울산 포항 속초항과 북측의 남포 해주 고

성 원산 흥남 청진 나진항간의 해상항로와 향후 남과 북이 합의하는 추가 해

상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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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을 보장하며, 모든 지원과 보호조치를 제공하고 인명 및 재

산의 구조와 해양오염 방제를 위하여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한다. 이 

경우 남과 북은 상대측 해사당국에 신속하게 통보하며, 필요한 경우 

해사당국간 협의를 통하여 공동으로 구조 구난 또는 해양오염 방제

를 실시한다.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항구에 체류하는 동안 선원 및 여객은 상

대측 당국의 허가를 받아 상륙할 수 있으며 상대측의 안내와 질서에 

따른다. 남과 북은 선원과 여객의 신변안전과 무사귀환을 보장한다.

남과 북은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리점 

및 쌍방 당국 등에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북측은 남

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항행중이거나 항구에 정박 중 직접 통신이 가

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한다.143)

남과 북은 상대측의 해상운송회사가 자기측의 영역에서 얻은 해운

용역 수익금을 국제교환통화로 자유롭게 송금 및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

남과 북은 이 합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남북 사

이에 체결된 합의서의 관련 규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고, 그 외의 경

우에는 국제협약 및 국제관행을 따른다.

남과 북은 해운 및 항만관련 분야의 교류 협력을 촉진하고 해양사

고 방지 등을 위하여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도록 

한다.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이행과정에서 발생되는 분쟁은 당사자 사이

의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분쟁이 당사자간의 

협의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를 통하여 

143) 북한 항만법 제42조에서는 “다른 나라 배는 항만에서 해당 기관의 승인없이 측
심, 전파탐지 및 무선통신 기재를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
은 국제해양법 관례에 맞지 않으며, 남북해운합의서에서는 이 규정의 개정을 의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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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한다. 다만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가 발효되

면 그에 따른다.144) 남과 북은 이 합의서의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남북 해사당국간 협의기구 또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협의 해결한다.

(2) 부속합의서의 주요 내용

남북해운합의서의 부속합의서 내용은 대부분 해운합의서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지만, 몇 가지 사항에서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 호출시 즉시 응답하

여야 하며,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요청시 선명, 선적, 호출부호, 총톤

수, 현재위치, 입 출항지, 적재화물 등에 대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남과 북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을 항행할 때 금지되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

가. 군사활동

나. 잠수항행

다. 무기 또는 무기부품 수송

라. 상대측의 안전보장에 유해한 정보의 수집 및 선전선동

마. 상대측의 관세, 재정, 출입국관리 또는 보건, 위생법규에 위반되

는 물품이나 통화의 양 적하 또는 사람의 승 하선

바. 상대측의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의 배출

사. 어로

아. 조사 또는 촬영, 측량

자. 상대측 통신체계의 방해 또는 설비 및 시설물의 훼손

차. 기타 항행과 직접관련 없는 행위로 상대측의 평화, 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

144) 남북사이의상사분쟁해결절차에관한합의서 는 2003년 8월 20일 발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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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해역을 항행하는 동안 정지 또는 정박할 

수 없다. 다만, 긴급 인명구조를 위한 경우와 기관고장수리, 기상 악

화로 인한 피항 등을 위해 사전에 상대측 해사당국에 통보를 한 경우

는 예외로 한다.

남과 북은 상대측의 선박이 앞의 금지규정을 위반, 통신검색에 응하

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법행위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

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지시켜 승선 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

인할 수 있다.

남과 북의 선박은 상대측 항만에 입 출항시 항계안에서는 쌍방의 

국기를 게양하지 않는다. 다만, 제3국적선은 제외한다.

남과 북은 선박이 항행중이거나 정박중 자기 해상운송회사나 그 대

리점 및 쌍방 해사당국과 선박운항 등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할 수 있

도록 선박에 설치된 통신설비를 이용한 장거리 직접 통신을 빠른 시

일 내에 보장하여야 한다.

2. 남북해운합의서의 실효성과 과제

남북한은 남북해운합의서의 발효 이후 해운을 통한 상호간의 교류

는 이 합의에 따라 큰 무리없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남북간 정기

선을 운항하는 선사측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하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많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합의서의 이행현황에 대해 검토

해 보기로 한다.

남북간 선박운항에 대한 허가는 통일부 남북교역팀내 설치된 ‘남북

해사당국간 통신실’을 통해 상호 입출항시 신청과 허가를 무리없이 

진행하고 있다.145) 그리고 해양사고시 협력의 문제도 합의서대로 처리

된 사례가 있다. 즉, 2008년 8월 12일 북측 장전항 동북쪽 해상에서 

145) “남북선박 운항 증가했으나 상업물자수송 미약”, 󰡔해양한국󰡕, 2006. 8, 42 43면 
참조.



제 1절 북한의 해양관련 인프라실태

95

북측 어선과 충돌했던 남측 모래운반선박인 ‘동이1호’가 북측의 사고

경위조사를 받은 뒤 남측으로 무사히 귀환한 바 있다. 당시 북측은 

남북해운합의서에 따라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해양사고통보서’를 작

성하여 보내왔다.146)

그러나 해운합의서의 내용 중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도 

발생하고 있다.

먼저, 남북해운합의서(제13조) 및 부속합의서(제6조)에는 남북 해사

당국간 협의기구를 구성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제5차 해운협력 

실무접촉(’05.8.8 10, 문산)에서 이 당국간 협의기구의 명칭을 남북

해운협력협의회 로 정하고, 그 제1차 회의가 2005년 9월 29일부터 30

일까지 개성에서 개최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후속 회의는 열리지 못

하고 있다.

해운합의서 제3조제1항에 따르면 남북한간을 운항하는 선박은 상대

측 경비함정과 통신초소의 호출시 응답하여야 한다. 그리고 부속합의

서 제2조제8항에서도 통신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항로대 무단이탈, 위

법행위후 도주 등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해당 선박을 정

지시켜 승선 검색하여 위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측의 선박은 2006년의 경우 22차례나 통과하면서도 우리

측의 호출에 응답하지 않고 영해를 통과하였고, 우리측은 이 선박들

에 대해 검색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147)

해운합의서 제9조제1항에서는 “북측은 남측 선박이 북측 해역을 항

행중이거나 항구에 정박 중 직접 통신이 가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들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북한 항만법 

제42조에서 정한 외국선박에 대한 무선통신 기재 사용 금지규정의 개

정을 예정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개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146) 󰡔서울신문󰡕 2008. 8. 15.
147) 󰡔동아일보󰡕 2006. 10. 31.



제 3장 남북한 해양분야 협력현황과 문제점

96

이 때문에 남한 선박이 북측의 항구에 들어가서 도선점에 이르면 모

든 통신을 봉인하고 제3국 대리점을 통해 북한의 외국선박사업회사

(KOSA)와 연락을 통해 항내 통신을 처리하고 있어 선사들의 통신비

용이 높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일정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148)

남북해운합의와 그 부속합의서의 채택은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수

행함에 있어 다른 어느 문건보다도 실질적으로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

음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해상물류에서는 조그마한 사고로도 양측

간의 교류협력에 커다란 장애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합의서의 실

효성 확보와 남북해운협력협의회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148) “남북선박 운항 증가했으나 상업물자수송 미약”, 󰡔해양한국󰡕, 2006. 8, 44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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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남북한 해양협력법제 개선방향
제 1절 북한 해양관련법제의 개선방향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

이 북한의 해양관련법제 가운데에는 각 분야별로 개선되어야 할 여지

를 남기고 있다. 이를 분야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해상물류관련 법제

(1) 자국선 우선주의

북한 해운법은 여전히 자국화물 우선적취제도와 자국선박에 대한 

자국화물 유보를 명시한 ‘자국선 우선주의’를 표방하고 있다. 이것은 

자국 선박과 화물에 대한 수요와 공급을 일정수준에서 보장하려는 노

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지만 자국 외의 선박 및 화물에 대한 차별

대우를 의미함으로써 공정한 경쟁을 기초로 하는 남한의 선박회사들

이 불리한 지위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항은 남북교류협

력관계의 장기적인 유지와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북

한 해운법은 북한 선박에 의한 연안물류의 독점(해운법 제37조), 북한 

수역에서의 해난구조 및 인양작업에 대한 북한 해난구조기관 이용(해

운법 제71조) 등과 같은 자국 우선주의를 여러 곳에서 표방하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의 협의를 통해 이러한 법제의 개선이 지속적으로 추

진될 필요가 있다.

(2) 선박대리기관 이용규정

북한의 해상물류관련법에서는 외국선박에 대해서 선박대리기관 이

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즉, 외국선박의 영업에 대한 일반적인 대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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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해운법 제63조), 외국선박의 수리(해사감독법 제11조), 외국선박의 

운항검사(해사감독법 제23조), 외국선박의 해난사고 보고(해사감독법 

제41조) 등의 경우 외국선박은 선박대리기관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

록 규정하여 외국선박의 업무에 대해 불합리한 제한을 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제한은 외국선박의 자유로운 활동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또한 불필요한 비용지출을 수반하게 하고 있기 때

문에 개선될 필요가 있는 것이다.

(3) 법률상 불명확성

북한의 해운법과 해사감독법은 규율내용에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

으며, 내용에서도 선박의 등록, 검사, 선원, 해난사고 등에서 서로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조문들을 중복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등 서로 유사

한 조문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 따라서 두 법을 통합하든가, 

아니면 규율대상별로 보다 세분하는 구분입법을 하는 방법으로 개선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2. 해양시설관리 법제

(1) 북한 국기 게양규정

북한 항만법 제38조에서는 북한 항만에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 북한 

국기를 달도록 강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유엔해양법협약과 배

치되는 것이다. 북한도 일반적으로 선박이 외국 항구에 입항할 때에

는 선미에 선적국기를 달고, 중앙 마스트에 입항하는 나라의 국기를 

게양하는 국제적인 관례를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이를 법률로 강제하

는 것은 국제관례에 맞지 않다. 2004년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의 

이행과 준수를 위한 부속합의서 제3조제3항에서는 남북한의 선박이 

상대방의 항계 안에서 쌍방 국기를 모두 게양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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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해결하였지만, 이 자체도 국적기의 게양을 통해 선적국을 명확

히 하고 해난사고 등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하

려는 유엔해양법협약의 취지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전

향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2) 항내 무선통신금지규정

북한은 항만법 제42조에서 외국선박에 대해 항만에서 승인 없이 무

선통신 기재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고, 제68조에서는 그 처

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 또한 국제 해양법 관례에 위배되는 

것이다. 항만 내에서는 항만관제와 안전을 위하여 무선통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해 두어야 한다. 2004년 체결된 남북해운합의서 제9조

제1항에서 남북한의 선박이 상대측 해역에서 필요한 통신을 할 수 있

도록 보장하고, 북한도 항만 내에서의 통신금지에 관한 관련 규정들

을 개정하도록 합의한 바 있으므로 이 합의에 따라 조속히 개선되어

야 할 것이다.

(3) 국적선 우선취급원칙

북한 항만법 제49조에서는 선박의 취급에 관해 원칙적으로 항에 들

어오는 차례로 하도록 하면서도, 북한 선박과 긴급한 사정이 있는 선

박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긴급한 선박 이외에 국적선 우선

취급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외국 선박을 차별하는 행위로서 개선되

어야 할 것이다.

(4) 입출항검사

항만법 제52조에서 외국 선박과 북한 무역선박에 대한 입출항검사

를 규정하고 있는데, 불법입국, 무기, 폭발물의 단속, 위생검열, 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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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 및 탈북자 단속, 국가기밀 유출 방지 및 보안 등을 위해 입출항

검사를 엄격하게 시행하는 사정은 이해가 되지만, 이를 엄격하게 시

행하는 것은 신속한 입출항절차의 진행을 위해 개선되어야 한다. 따

라서 외국 선박의 경우 입출항은 신고제를 원칙으로 하고 법령에 위

반된다고 인정되는 제한적인 경우에 한하여 검사 또는 확인을 받도록 

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항만비용전도금

항만법 제63조는 해운법 제63조제2문과 함께 북한 항만의 이용에 

있어 외국 선박은 항만비용전도금을 배가 항에 도착하기 전에 지정된 

은행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는데, 북한의 금융 및 행정시스템을 감안

할 때 예측불능의 손해 또는 처리 지연 등의 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시정될 필요가 있다.

3. 해양환경보호관련 법제

(1) 해양오염 처벌규정

북한의 환경보호법은 제48조에서 외국의 선박에 의한 환경파괴에 

대하여 해당 배를 억류하거나 손해를 보상시키며 벌금을 물리도록 규

정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의 선박에 대해 특별한 취급을 하는 조항으

로서 논란의 소지가 있다. 외국선박의 국적에 의해 결과적으로 법률

관계가 달라질 수는 있지만, 법규정에서 합리적인 사유나 구체적인 

절차 및 요건 없이 국내 선박과 다른 처벌을 규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북한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행정적 또는 형사적 처벌의 경우

에도 그 구성요건, 절차, 기술적 기준, 벌칙 등에 관해 법령상 명확하

게 기술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외국선박이 법적으로 심히 불안정한 

지위에 놓일 수 있어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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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오염사고 처리제도

북한의 바다오염방지법 제15조 및 제16조에서는 해양오염사고시의 

방제조치 및 신고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그 대상과 절차가 구체적

이지 않기 때문에 이후의 법적 책임도 매우 불명확하다. 남북한의 규

정을 비교해 보면 사고의 유형, 신고 또는 조치의 의무자, 절차 등에 

있어서 남한의 경우는 매우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비해 북한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대략적이고 선언적인 사항만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양사고로 바다가 심히 오염된 경우 국가가 나서서 방제작업

을 하지만 그 비용에 대한 구상권 행사 등에 관한 구체적 조항을 두

지 않고 있다. 다만, 바다오염방지법 제24조에 의해 원상복구, 벌금 

또는 손해보상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어 방제조치 집행비용의 청구

가 아니라 벌금 또는 손해보상의 형태로 책임을 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법률관계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규정상의 불명확성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선박의 통

행이나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에 있어 보다 안정적인 관계의 유지가 가

능하게 될 것이다.

(3) 손해보상제도

바다 오염에 대한 손해보상과 관련해서도 북한의 손해보상법 149) 

제27조에서는 바다 오염사고를 일으킨 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하도

록 하고, 손해보상의무자와 손해보상액은 환경보호감독기관이 정하도

록 규정하고 있다. 앞에서도 논의한 바와 같이 국가기관이 손해보상

액 산정의 주체가 될 경우 쌍방 당사자들이 서로 대등한 관계가 아니

149) 이 법은 명칭상 ‘손해보상’으로 되어 있으나 국가의 적법행위에 따른 ‘손실보
상’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민사상 ‘손해배상’ 개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적용범위도 민사상의 손해배상을 통합적이고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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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관적이고 우월적 지위에 서게 되지 않을 수 없으므로 민사법의 

이념인 사적 자치와 형평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전

반적인 법률관계에 대한 제도개선이 요구된다.

제 2절 남북한 합의에 의한 법제개선

1. 해양수산분야 교류협력 추진위원회 구성

2007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간 경제분야 총괄 협의체가 기존의 차

관급인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에서 부총리급의 남북경제협력공동위

원회로 격상되었다. 이에 따라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가 

제1차 남북총리회담의 합의에 따라 2007년 12월 4일부터 6일까지 서

울에서 개최되었다. 여기서는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민간선박의 해주

직항로 통과, 통행질서 등의 문제들을 협의추진하기 위하여 남북 조

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를 구성하기로 하였다.

남북 조선 및 해운협력분과위원회 는 제1차 회의를 2007.12.25~28

간 부산에서 진행하였다. 이 분과위에서는 남북정상선언, 제1차 남북

총리회담 및 남북경제협력공동위원회 제1차 회의의 합의에 따라, 조

선분야에서 안변과 남포지역의 조선협력단지 건설과 이에 따른 법

률 제도적 장치 마련 문제, 해운분야에서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

과와 통항질서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러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조선 및 해운협력분야를 공식적으로 다

룰 분과위원회의 구성은 남북간의 해양협력을 촉진하는 데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조선 및 해운협력분야만을 담당하는 분

과위원회를 운용하는 것은 해양협력의 다양성을 감안할 때 포괄적인 

실효성을 담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해양, 수산, 항만, 그리고 

환경분야를 포괄하는 남북해양수산협력추진위원회 로 확대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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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기면허제도의 상호 인정

한국은 선원직이 3D업종의 하나로 인식되어 기피현상이 심해지고 

있으나, 북한은 외화획득이 가능한 업종으로 선원송출사업에 대한 관

심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북한 선원을 남한의 국적선에 고

용하기 위해서는 상호간의 해기면허 인정을 위한 협정체결이 필요하

다. 남북해운합의서 제6조에는 선원 신분증명서의 상호 인정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해기면허의 상호 인정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해기면허의 상호 인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STCW'95협약 가입이 선

결과제이며, 이에 따른 북한의 해기면허제도와 시험, 교육훈련제도 등

에 대한 실태조사가 요구된다.150) 필요한 경우에는 남북공동의 선원교

육기관을 설립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해

기면허 상호인정 국가는 싱가포르, 일본, 네덜란드, 말레이시아, 몰타, 

브루나이, 바베이도스, 파나마, 베누아투, 홍콩, 바하마, 도미니카, 마

샬군도, 몽고, 벨리제, 러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우크라이나 등 19개

국이다.151)

해기면허의 상호 인정에 따라 북한 선원의 공급이 용이할 경우 임

금이 저렴한 북한 해기사의 고용이 증대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경우 

한국 해기사의 취업곤란, 해기전승의 단절과 교육기관의 교육수요 감

소 등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나, 다른 나라 선원에 비해서는 

선내에서 문화적 차이가 적으므로 인적자원 관리에 따른 부담은 훨씬 

경감될 것으로 판단된다.152) 따라서 동남아 등 외국선원에 대한 대체

150) STCW'95협약은 선원의 훈련, 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Standards of Training, Certification and Watchkeeping for 
Seafarers,1978,as amended in 1995)이다. STCW'95협약은 타 당사국의 선원 자격증명서
(해기사 면허증)를 인정하기 위해서는 당사국간 협정을 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1) 한국선주협회, 󰡔해운󰡕 2007년 2월호, 6면 참조.
152) 한국선주협회, 󰡔해운󰡕 2007년 2월호, 7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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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상당히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의 제도화
국제관계에서뿐만 아니라 남북한관계에 있어서도 제도의 정비 이전

에 상호간의 신뢰관계 구축은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점에서 

2007. 10. 4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문 ( 10 4 정상선언 )은 남북한 해양협력의 발전을 위해서

도 그렇고,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한 내용을 담

고 있다. 즉, 남과 북은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

수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과 각종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조치 문제 등 군사적 신뢰구축조치를 협

의하기 위하여 남측 국방부 장관과 북측 인민무력부 부장간 회담을 

개최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남과 북은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

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를 설치하고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 

설정, 경제특구건설과 해주항 활용,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한

강하구 공동이용 등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러한 내용은 

남북한간의 해양협력을 통한 긴장완화와 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중요

한 진전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과 북은 2007년 12월 28일부터 29일까지 개성에서 서

해평화협력특별지대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12월 29일 

채택된 제1차 회의의 합의서에서 남과 북은 해주항을 민족공동의 이

익에 부합되게 공동으로 개발하고 활용하기로 하였고(제2조), 남북장

성급군사회담에서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이 설정되는데 따라 공동

어로를 실시하기로 하고 2008년 상반기안에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제3조). 

또한 남과 북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추진위원회 제2차 회의를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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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상반기 안에 개최하며, 추진위원회 2차 회의 및 그 산하에 해주

경제특구협력분과위원회 , 해주항개발협력분과위원회 , 한강하구협

력분과위원회 , 공동어로협력분과위원회 의 구체적인 개최 일정과 

장소는 문서교환의 방법으로 협의 확정하기로 하였다(제5조).153)

신정부 출범 이후 남북관계 경색으로 그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태

이나,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은 NLL문제를 둘러싼 남북한간의 

긴장관계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서해 해상불가

침경계선 문제가 독립적으로는 전혀 진전을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공

동어로수역의 설정, 해주직항로 개설 등 서해협력특별지대 구상이 우

발적 군사충돌의 예방과 확대방지, 군사적 신뢰구축의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서해협력특별지대 구상은 NLL문제의 완전한 

해답이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NLL문제의 해결 및 새로운 서해해상불

가침경계선의 획정을 위한 여건마련을 위해 시도해 볼 가치가 있는 

구상이라고 할 수 있다.154)

하지만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가 서해상의 평화와 번영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먼저 서해해상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공동어로수역을 비롯한 

한강하구 공동이용 등에 대한 사안별 한시적인 군사보장조치를 취하

고, 새로운 해상불가침경계선의 획정을 통해 NLL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포괄적이고 항구적인 군사보장을 위해 운용적 군비통제를 

실시하는 등의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155)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구상이 제도화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회담

이나 장성급군사회담과 같은 군사목적의 회담만으로는 근원적으로 해

결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왜냐하면 이 구상 자체가 군사적 긴장완화

153) 통일부 자료 참조.
154) 조성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NLL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나”, 2007. 12. 12 
평화재단 제18차 전문가포럼 자료, 21면 참조.

155) 조성렬,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NLL문제의 해법이 될 수 있나”, 20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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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며, 해운, 수산분야 등 다양한 관계자의 

이익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수역 

설정과 같은 중요한 문제를 국방장관회담이나 장성급군사회담으로 차

례로 미루어서는 최종적인 결실을 거두기 어려우며, 남북당국자간의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제도화를 통해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남북총리회담 이상의 차원에서 포괄적으로 타결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 3절 남북교류협력사업법의 제정방안

남북한 교류협력에 관한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는 각 정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관분야별 특성에 맞는 교류협력사업을 입안하고 

장기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법규범상 다소 미비한 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즉, 해양관련 교류협력사업을 국토해양부가 지속적으

로 관장하면서 사업을 추진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는 현재의 시스템 하

에서는 무리가 따른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법체계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교류협력사업의 수행에 관한 법률을 제정

하는 방안이 검토될 필요가 있다.

1.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 현황 검토

현재 남북관계에 관한 국내 법체계를 살펴보면 <표5>에서 보다시피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남북협

력기금법 등 세 법률이 기본3법의 역할을 하고 있다. 즉,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은 남북한관계에 관한 법률적 근거를 정립하기 위

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으며,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은 남북한간

의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한 법률이고, 남

북협력기금법 은 남북간의 상호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한 남북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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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기금의 설치 및 그 운용 관리에 관한 법률이다. 이렇게 보면 형식

상 남북한간의 교류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법체계가 잘 갖추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행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은 주로 남북교류협력사업

을 하고자 하는 교역당사자, 협력사업자 또는 주민의 왕래, 접촉, 반

출 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그 사업에 관한 신고, 허가 

및 승인은 통일부장관 또는 통일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가 주관하도록 되어 있다. 이 때문에 현행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에 의해서는 민간사업자 이외에 정부 각 부처를 포

함한 중앙행정기관들이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기관의 특성과 전문성

을 살려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상당한 애로가 따른다. 

물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

는 지방자치단체도 남북간 교역의 당사자가 될 수 있고,156) 남북교류

협력추진협의회에는 각 부처의 차관(또는 차관급 공무원)이 위원으로 

참여하여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정책의 협의 조정 등을 할 수 있

다. 하지만 정부 각 부처나 지방자치단체들이 각 기관의 전문성을 살

린 교류협력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책을 입안하여 이를 장기간에 걸

쳐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예산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미흡한 점이 적지 않다. 따라서 이러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법규범, 즉, 남북간 교류협력사업의 수행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

율하는 법규범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행 법체계에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절차(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와 재정자금 동원( 남북협력기금법 )에 관한 법률은 있으나, 구

156)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2조 (교역당사자 등) 교역(북한과 제3국간에 
물품의 중계무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할 수 있는 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대외무역법 에 의한 무역을 하는 자 또는 통일부장

관이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이하 “교역당사자”라 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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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적인 교류협력사업의 수립과 집행 및 관리에 관한 법규범은 대단히 

빈약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 법률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일

반법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시행에 있어서는 

실질적인 적용규정으로서 작용하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법체계 하에서는 개별적인 교류협력사업을 보다 체계

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당해사업을 위한 각각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다. 그 대표적인 법률로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과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을 들 수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앞으로도 농 수산업협력, 의료보건사업지원, 

산림복구지원, 해양협력사업 등 각 분야에서 어느 정도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개별 교류협력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이처럼 별도의 법

률을 제정하는 방식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입법적으로 볼 

때 대단히 비능률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교류협력사

업의 수립, 집행 및 관리를 위한 통합적인 법률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선결과제이며,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 하부 시행규정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표 5> 남북교류협력관련 주요 법률 현황

구 분 법률명 제정 및 최종개정 연혁

총괄법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정 2005.12.29 법률 7763호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정 1990.8.1 법률 4239호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남북협력기금법
제정 1990.8.1 법률 4240호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개별사업 

관련 법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2007.5.25 법률 제8484호

겨레말큰사전남북공동편찬사업회법
제정 2007.4.27 법률 제8392호
일부개정 2008.2.29 법률 885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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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북한 교류협력사업법제 정비방안 검토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남북한간 교류협력사업을 입안하고 

집행, 관리하는 사항을 규율하기 위한 법제개선방안으로는 우선 다음

과 같이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방안

) 개별 특별법 제정방안

)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수행에 관한 법률 (가칭) 제정방안

먼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을 개정하는 제1안은 남북교류협

력에 관한 법률 내에 사업의 입안, 관리를 규율할 수 있는 몇 개의 

조항을 새로 삽입하는 개정(안)을 마련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그 

하위법령과 관련 부처의 법률에 반영하는 형태로 반영하는 것이다. 

대체로 입법과정은 간편하나 현재 교류협력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

든 내용을 다 담아내기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자체가 다소 

복잡해지기 때문에 무리가 따른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개별 분야별로 특별법을 제정하는 제2안은 분야별로 가장 

명확하고 현실적인 입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이렇게 되면 

각 부처에서 남북한 교류협력분야별로 유사한 법률이 홍수처럼 쏟아

져 나올 가능성이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남북한 교류협력사업 수행에 관한 법률 (가칭)을 새로

이 제정하는 제3안으로, 신규 입법에 많은 준비가 필요하기는 하겠지

만 여러 관련 분야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류협력사업 수행의 공통적

인 사항은 이 법률에서 통합적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부처

의 개별 법률에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복잡한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된다. 남북한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교류협력사업의 전반적인 협의와 조정에 통일부가 

관여하지 않을 수 없지만, 각 사업별 전문성과 특성을 고려할 때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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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절 구성 규정 내용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적)
제 2조 (정의)
제 3조 (관련기관의 책무) 교류협력사업 수행기관의 범

위와 책무

제 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과의 관계

업별 주무기관이 사업의 구체적인 추진에 관한 사무를 맡아 수행하면

서 통일부와의 협력관계를 이루는 것이 합리적이다.

3. 남북교류협력사업법의 입법방향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남북교류협력사업법으로서 남북한 교류

협력사업 수행에 관한 법률 (가칭)을 새로이 제정하는 방안은, 각 분

야별로 공통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수행에 관한 

사항만을 통합적으로 입법화하는 것이다. 법안의 구성체계는 대체로 

<표6>과 같이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법안은 대체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과 정합성을 유지하면서

각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필

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기본법의 형태로 구성되어야 할 것이다. 

제4장의 기금 설치 및 조성에 관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에 따라 설치 

및 관리되어야 하며,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157)의 규정에 따라 국

가재정법 별표2의 개정을 요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다.

<표 6> 남북교류협력사업법 구성체계

157) 국가재정법 제5조 (기금의 설치) 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

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
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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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절 구성 규정 내용

제 2장 
사업계획의 수립

제 5조 (교류협력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교류협력사업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 6조 (교류협력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교류협력사업의 
구체적인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제 7조 (교류협력사업 기본계획 등의 변경) 교류협력사
업의 기본계획, 시행계획 등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 3장 
사업의 수행 및 

관리

제 8조 (교류협력사업실무협의회의 구성) 각 기관의 교
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실무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

제 9조 (교류협력사업의 인 허가) 특정 교류협력사업에 
관한 인 허가에 관한 사항

제10조 (기관 단체의 교류협력사업 지원) 정부 및 지
방자치단체가 직접 교류협력사업을 수행하지 않

고 다른 기관 단체에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 4장 
재정지원

제11조 (기금의 설치 등) 특정 교류협력사업의 수행을 
위한 기금의 설치에 관한 사항

제12조 (기금의 조성)
제13조 (재정지원)

제 5장
보 칙

제14조 (물품의 반출 반입에 관한 특례) 특정 교류협
력사업 수행을 위한 물품의 반출 반입에 관한 

특례

제15조 (업무의 위임 위탁) 특정 교류협력사업 수행에 
관한 업무의 위임 위탁에 관한 사항

제16조 (벌칙)
제17조 (과태료)

부 칙
제 1조 (시행일)
제 2조 (경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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